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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 절차, 
법률에 의한 갈등해소’ 지점이다. 올해까지 벌써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
체’를 이뤄낸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부인할 수 
있는 학자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지난 5년 전의 ‘촛불항쟁’처럼 대규모 항
쟁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미한 성찰 지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는 ‘사회운동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건립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
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매향리 운동’의 전 과정을 ‘사회운동의 제도화’라
는 측면에서 단순화시키면, ‘54년 간의 고통 및 17년 간의 투쟁’은 ‘사회
운동’에 해당하며 이후 ‘평화생태공원 건립 과정’은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17년간의 긴 투쟁기간 만큼이나 역시 17년간 진행되어
온 ‘건립 과정’은, 초기에 그 누구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시 갈등이 지
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 

기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력’ 이론은 민주화 이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
는 복합적 현대사회의 다원적 갈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협력을 추동하는 7가지 가정’을 기본 분석틀로 
차용하되, 분석대상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위계’를 재구성했다. 

먼저, 2005년 기지 반환 이후 17년간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전체 시기가 ‘갈등적 협력’ 국면에 해당하는데, 각각 ‘갈등’과 ‘협력’적 성
격이 두드러지는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1차 갈등적 국면’은 2005
년~2010년까지로, 기지는 반환되었으나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구
체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간이다. 두 번째 시기는 ‘협력적 국면’으로 
2010년~2014년까지로, 화성시에서 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진영과 공식 논
의를 시작했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



며,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2차 갈등적 국면으로 2014년 이후 현재
까지로, ‘추진협의회’가 서서히 유야무야되기 시작했고 화성시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져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다시 배제 내지 소외
되었다. 

이어 ‘갈등→협력→갈등’의 전환이 이루어진 요인을 분석했다. 기니와 
파시는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동맹의 구성, 이슈의 성격, 사회운동조
직 내부구조, 운동의 성격, 국가에 전유되는 지식량’ 등을 7가지 가정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갈등→협력→갈등’의 전환 국
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동맹의 구성’과 ‘사회운동조직의 내부구
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맹의 구성’은 정치권력 안에 사회운동세력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로가 있는가의 여부로, 거꾸로 ‘정치의 본질과 필요성’
을 되짚어준다. ‘사회운동의 내부구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정으로서 ‘협
력적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맹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운동의 성격’은 애초 주요 변수로 상정
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변수로 상정했던 ‘지식전유량’ 가
정은 이후 상황을 전망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간의 ‘갈등→협
력→갈등’ 전환 국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현재 ‘매향리 주민대
책위’와 ‘화성시청’의 상황이 지식전유량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의존관계’
임이 확인된 이상, 향후 다시 ‘갈등→협력’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
상하여 ‘상수’로 상정했던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이슈의 성격’은 
예상대로 ‘갈등→협력→갈등’의 각 전환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이 4가지 가정이 일반적으로 ‘갈등적 
협력’의 국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지어져서
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매향리 평화생태공
원 건립’이라는 이슈가 소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된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해
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선 ‘사회운동 이후의 갈등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회운동이나 항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종료’된다고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적 과정은 ‘종료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종종 일깨워준
다. 둘째, 구체적인 ‘지역 정치 사례’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간 많
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범주에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럼
에도, 국제정치 영역이나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정치연구에 비
교해보면 지역정치 사례연구는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다. 셋째, 연구와 분
석 과정을 통하여 처음 제기했던 커다란 질문들, 즉 ‘민주주의 공고화 단
계에서도 대규모 항쟁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법과 제도의 의한 
통치는 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가’ 등에 대해서도 유의
미한 성찰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어 : 민주주의 공고화, 사회운동, 제도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
니와 파시, 갈등적 협력, 동맹 구성  

학 번 : 2003-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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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사례
를 가지고 분석해왔다. 

대표적으로 린쯔와 스테판은 민주화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로, ‘정치적 자유화’의 시기인데 이 시기는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단계로 반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권
위주의하의 제한적 개방이다. 둘째로는, ‘민주적 이행기’이다. 권위주의 정
권이 해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시기다. 
아직은 민주적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단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다. 민주적인 제도와 규칙 등
이 사회에서 유일한 게임의 법칙이 되는 단계인데, 다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한다. 첫째, 어떤 정치적 행위자도 불법적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둘째,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
서도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규범적으로 믿는다. 셋째, 모든 정
치행위자들은 민주적 제도, 절차, 법률에 의한 갈등해소를 모색한다(Linz 
& Stepan 1996).

2022년 현재의 한국 사회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적 이행기’를 거쳐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음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인정
하는 바다. 새뮤얼 헌팅턴은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두 번 이루어진다면 ‘민
주주의 공고화’ 단계라고 평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최근의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 포함하여 모두 네 번의 정권교체를 거쳤다. 이런 면에서 한
국 사회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안에서도 ‘불법적인 정부 전복의 시도’
나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신뢰’의 측면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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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중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민주적 제도, 절차, 법률에 의한 갈등해
소’의 지점이다.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여전히 단연 
‘촛불 항쟁’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2017년 4월 말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두 1,8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기존 정치
질서를 바꾸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켰다’는 평가들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는 참여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같은 ‘대
규모 항쟁’은 그 역동성과 민주주의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속에서도 대규모 항쟁이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라는 지점에서 
살펴볼 때 그간 한국 사회가 성취해 온 법과 제도의 영역이 제대로 작동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들이 그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
한 것은 최장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최장집은 2002년에 출간한 
같은 제목의 책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
다”고 평가한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는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서 기존의 정치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정치계급의 쟁투장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며 “사회적 불만이 팽
만해 있지만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없
기에, 뭔가 강렬한 변화를 바라는 사회심리가 한국 정치의 한 특징으로 자
리잡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최장집 2002). 

이런 현상은 ‘(사회)운동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대규모 항쟁’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제기하는 목표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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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 수렴되었을 때 비로소 바람직하게 종결될 수 있
다. ‘대규모 항쟁’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했던 요구들
이 ‘법이나 제도의 영역’에서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흔히 ‘사회운동’과 관련해서는 운동의 발생, 전개, 종결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수행되기 마련이나, ‘사회운동의 제도화’라는 지점에
서는 ‘운동의 종결’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성 또한 제기된
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화성시)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흔히 ‘매향리 투쟁’이라고 불리는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반환 운동’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심은 ‘반환 운동’이 성공적으로 종결된 지난 2005년의 
시점에 정지되어 있다. 2005년을 종결점으로 하여 ‘매향리 투쟁’은 보통 
‘54년 간의 상처, 17년 간의 투쟁’으로 요약된다.1)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년 동안 계속하여 지속되
고 있는 또 하나의 투쟁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추진’의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안보문제 등 여러 현황을 고려해볼 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군기지를 폐쇄하자’는 요구가 어렵지 일단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평화생태공원을 건립하자’는 요구가 어려울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2) 50년이 넘도록 고통받아왔고 싸워왔던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함께 연대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폐쇄’ 이후 ‘평화생태공원 건립’은 아무런 반대 없이 모두가 빠르
고 쉽게 동의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투쟁의 기간이었던 17년만큼
이나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 이후의 17년 동안 ‘평화생태공원 건립운동’은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매향리 미공군폭격장 반환 운동’의 전 과정을 ‘사회운동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단순화시켜 정리하자면, 2005년까지 ‘17년간의 반환 투쟁’

1)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2020년에 펴낸 책의 부제. 
2) 전만규(전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현 매향리 평화생태마을건립추진위

원회 위원장)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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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운동’에 해당하며 이후 ‘평화생태공원 건립’의 문제는 ‘제도화’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기니와 파시의 ‘갈등
적 협력’이라는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갈등
적 조건을 극복하고 협력적 조건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니와 파시의 기존 이론을 기본으로 하되, 분석 
대상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과
정’이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은 주민들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끈
질긴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5년 8월에 폐쇄 및 반환되었다. 
2020년에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펴낸 『매향리, 평화가 오
다』란 책의 부제는 ‘54년간의 상처, 17년간의 투쟁, 다시 찾은 매향리의 
봄’이다. 1951년 폭격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54년, 1988년 주민대책위를 
꾸려서 저항한 이래로 17년을 설명하는 문구인데, 모두 폭격장이 반환된 
2005년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2005년 반환 이후의 17년’이다. 당시 ‘미
공군 폭격장 폐쇄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사회운동세력들에게는 ‘폭격장 반
환’이란 곧 ‘투쟁의 종료’를 의미했다. 반환만 된다면 이후의 상황은 큰 어
려움 없이, 이들이 요구했던 ‘국제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낙관
했다. 그러나 ‘17년간의 투쟁’ 만큼이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직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완료되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는 여전히 곳곳
에서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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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폭격장 부지는 이곳 주민들이 선조 대대로 삶에 터전으로 가꾸고 
일구며 경작해 오던 토지였으며, 이 토지에는 미군들이 폭격장으로 사용하
던 54년 동안에도 주말이나, 폭격연습이 진행 되기전인 새벽 시간에는 출
입하여 경작을 하던 곳이다 

그런데 화성시가 대규모 야구장과 공원조성 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에
게 영농 경작을 하지 못하는 대신,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다양한 일자리
를 제공하겠노라,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주민들의 일자리보다도, 관리직인 공무원
들과 외지인들의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치미는 분노는, 농섬 갯벌의, 불발탄으로 폭파시켜 버리고 싶도록 분통
이 터진다”

2020년 7월 28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페이스북에 <화성시 그린뉴딜 추
진, 3조6900억 투입 ‘일자리 10만개 창출’>3)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데 대
하여, 전만규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달았던 댓글의 일부
분이다. 미군기지 반환운동 과정에서 주민대책위를 이끌며 주도적이고 결
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만규 위원장은 여전히 ‘농섬 갯벌의 불발탄으로 폭
파시켜 버리고 싶도록’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슈는 달라졌으나 갈등은 
여전한 셈이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의)‘반환’이 왜 순조롭게 (국제평화생태공원의)‘완
료’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반환 이후 새로운 국면에서 지난 17년
간 지속된 ‘갈등 국면’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 논문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3) 파이낸셜뉴스 2020/7/28,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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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다. 사회운동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대부분 
비교연구(comparative research)의 방법을 채택했다. 비교연구는 제도화
의 과정에 원인이 되는 변수를 드러내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개
별사례로서 사회운동세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회운동세
력이 어떻게 전략을 변화시켜 나갔고, 이런 전략의 변화가 어떤 환경 속에
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운동세력 자체에 집
중하여 ‘어떤 운동 및 집단들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떤 종류의 행위 전
략과 행태를 사용하는가, 어떤 운동의 이슈 및 그 갈등의 발전단계라는 차
원과 행위의 전략 및 형태라는 차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적절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대상사
례 내의 변수 간 상호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즉, 매향리를 둘러싼 사회운동세력이 특정한 상황 국면 속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국면 간의 상황 전략에 따라 제도화의 과정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주로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시
민사회와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제도화’ 이론에 관한 연구자료 및 논문을 
분석 및 참조하고,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료,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
태공원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존 연구 논문과 
이론서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틀과 연구방향, 논리적 입장을 마련한다. 매
향리 주민대책위를 비롯하여 화성희망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자료를 통하여 운동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미군기지 반환 이후 각 시기별 쟁점
과 각 세력 간의 역학관계 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접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을 둘러싼 제 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진행한다. 먼저 주민대책위 관계자들로는 전만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
영진이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는 매향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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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화성희망연대’ 운
영진들을 비롯하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등 화성 지역의 시민사
회단체들이 대상이다. 화성시와 관련해서는 전·현직 시장, 전·현직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심층면접의 결과는 객관
화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 반영한다.

3) 연구의 의의 

첫째로, ‘사회운동 이후의 갈등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회운동이나 항쟁은 그 목표

를 달성하는 순간 ‘종료’된다고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간 한국 사회가 겪
어왔던 역사적 사건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독재정권 하야’를 
요구했던 1960년 4.19혁명이나, ‘직선제 쟁취’를 요구했던 1987년 6월 항
쟁,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2016년~2017년의 촛불
항쟁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간의 관심은 ‘종료’를 이끌어왔던 직전까지
의 상황에 집중되게 마련이나 지난 역사는 ‘종료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
할 수 있음을 종종 일깨워준다. 4.19혁명은 고작 1년 후 ‘박정희 군사쿠데
타’로 이어졌고,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에 의거해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두환의 계승자’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 내용상으로는 
‘군사정권 연장’으로 귀결되었다.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더불어민
주당 정권 또한 제기되었던 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 속에서 불과 5년 만에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했던 세력에게로 정권을 
넘겨주었다. ‘운동(항쟁)의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동(항쟁) 이후의 과
정’에 대한 고찰과 분석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일러준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지역 정치 사례’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정치’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며 이런 가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곤 
한다. 당연히 이런 ‘상호작용’은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좁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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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나아가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진다. 그간 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범주에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국제정치 영역이나 국회를 중심으
로 한 국가 차원의 정치연구에 비교해보면 지역정치 사례연구는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다. ‘지역정치’ 또한 특정한 공간에서 개인 및 여러 집단 간
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치권력 행위다. 한정된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
의 권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상호관계 
또는 힘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의사결정이 내려
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됨 직하다. 

셋째로, 연구와 분석 과정을 통하여 처음 제기했던 커다란 질문들, 즉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도 대규모 항쟁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법과 제도의 의한 통치는 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가’ 
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성찰 지점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

진 사례로 본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과 
방법, 의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 

두 번째 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해 살펴본
다. 

‘사회운동의 제도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마이아와 태로우의 
연구인데, 이들은 미국의 핵동결운동을 연구하여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반
복가능한 자기 유지적(self-sustaining) 과정이 창출”되는 것으로 규정했
다(Meyer & Tarrow, 1998). 힙셔는 중남미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과정
을 분석함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연구했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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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저항 사이클의 등장을 보여주고, 중남미 변동 사례를 대표하는 
국가로 브라질과 칠레를 꼽으면서 정당 및 정당체계와 국가구조의 개방성
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운동 궤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Hipsher, 
1998). 기니와 파시는 ‘갈등적 협력(conflictual cooperation)’이라는 개
념을 제기하고 있다.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통치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
는 법률, 재정, 합법적 폭력수단과 같은 전통적 통제수단만으로는 통치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당성의 새로운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inuni & Passy, 1998). 

이어 ‘지역정치운동’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김은미(2000)
는 1980년대 이후 지역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전국에 모범사례로 알려진 
A시에 대한 지역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김희송(2009)은 광주지역 시민운동
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장
동철(2001)은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을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의 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이병훈(2013)은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관련하여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대상
인 ‘매향리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경직(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경직은 
주민들의 운동주체성 변동을 중심으로 매향리 주민운동의 성격을 분석했
다. 

마지막으로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협력을 추동하는 7가지 가정’에 기
초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 맞게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니와 파시가 제기했던 ‘갈등적 협력’ 개념에 비추어 
매향리 미군기지가 반환된 2005년 이후 17년간의 시기를 구분한다. 먼저 
갈등적 국면(1차)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기다. 기지는 반환되었
으나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진했던 기간이다. 
두 번째, ‘협력적 국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에 
비로소 화성시는 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진영과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년 ‘화
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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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2차 갈등적 국면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공식 논의의 틀이었던 ‘추진협의회’가 서서히 유
야무야되기 시작했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화
성시의 일방적인 독주로 이어졌다. 

네 번째 장에서는 기니와 파시가 제기한 ‘갈등적 협력’ 국면의 7가지 가
설을 재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요인 분석을 시도한다. 

‘갈등적 협력’ 국면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은 ‘협
력적 측면’이나 상황에 따라 ‘갈등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도 
있다. 기니와 파시는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7가지 가설로 제
시했는데, 이 조건들은 관련된 두 당사자, 즉 국가와 사회운동조직의 특성
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 국가와 운동 측 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니와 파시의 7가지 가정을 분석대상의 범위와 ‘중요성
에 따른 위계’를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주요 변수로 ‘사회운동세력의 내
부 구조, 동맹의 구성, 운동의 성격’을, 기타 변수로 ‘지식전유량’을 가정
했다. 그리고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이슈의 성격’은 상수로 상정했
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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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회운동의 제도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마이어와 태로우의 
연구다. 이들은 미국의 핵동결운동을 연구하여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반복
가능한 자기 유지적(self-sustaining) 과정이 창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마이어와 태로우는 제도화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과정은 ‘집합행동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ollection action)’이다. 제도권의 당국자 즉 정부와 사회운동세력 모두가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특정한 패턴이나 행동양식 즉 공동의 각
본(common script)에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위험한 일탈행위
를 상호 인지하며 서로 간에 익숙한 유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주로 사회운동세력이 주장했던 가치들이 정부도 공감하거나 인식하고 있
는지에 의해 확인된다. 두 번째 과정은 ‘포섭과 주변화(inclusion and 
marginalization)’이다. 이미 존재하는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규칙, 즉 제
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사회운동세력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 운동세력의 경우 주류제
도 하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절차의 수용을 거부하는 세력은 제도권에서 주변화된다. 기존의 규칙이나 
행동양식을 거부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세력의 경우
에는 정부에 의해 억압을 받거나 무시되어 대화의 장에서 배제된다. 이 과
정은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의 대의독점체(representational 
monopoly)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적 절차와 규
칙을 수용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된 집단에만 국가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된 집단 이외에는 어떤 집단과도 협의
나 논의에 응하지 않거나 보조금이나 자금의 공급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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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 번째 과정은 ‘흡수
(cooptation)’다. 제도권으로 편입된 사회운동세력이 기존의 제도적 절차
와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일상적인 정치관행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익관철을 위한 주장과 전술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주로 사회
운동세력의 구성원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참여했는지를 통해 확인된다. 위 
세 가지 과정은 서로 별개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Meyer & Tarrow 1998). 

김은미(2000)는 마이아와 태로우의 세 가지 과정에 대하여 ‘제도화의 상
이한 차원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즉 흡수가 주로 개인적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포섭과 주변화는 운동조직의 차원, 일상화는 법이
나 제도의 제정 및 변경을 통한 이슈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제도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흡수가 가
장 낮은 수준이라면 일상화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힙셔는 중남미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운동의 제도
화’를 연구했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된 결과로서 저항 사이클의 등장
을 보여주고, 중남미 변동 사례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칠레가 정당 및 정당
체계와 국가구조의 개방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운동 궤적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한다. 힙셔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탈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남미의 저항 주기가 갖는 특성에 대하여 동원 수준이 높은 운동(구 
운동)에서 동원 수준이 낮은 운동(신 운동)으로의 변화, 중심 지역에서 주
변 지역으로 점차 퍼져가는 지리적 확산, 사회운동의 빈도와 참여자 수의 
증감, 사회운동세력과 정부 당국 간의 상호작용 강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
로 분석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끌어온 사회운동이 민주주의
가 점차 현실이 되면서 제도화되는 경향에 대하여 ‘민주화 주기의 아이러
니’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서 제도화의 핵심 지표는 ‘집행 행동의 형태 
변화’다. 제도화 과정을 통해 보다 더 협상의 방식으로, 선거 과정으로, 정
부의 제도적 통로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
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사회운동세력이 ‘주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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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기도 하고, 선거과정 등을 통해 정당이나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결
합력을 높이기도 한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를 갖고 
있는 칠레의 사례에서, 후자는 더욱 개방적인 정당체계를 갖고 있는 브라
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Hipsher 1998).

기니와 파시는 ‘갈등적 협력(conflictual cooperation)’ 이론을 제기했
다. 복합성(complexity)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통치성
(governmental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는 법률, 재정, 합법적 폭력수단과 같은 전통적 통제수단만
으로는 통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당성의 새로운 원천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사회운동과의 협력 관계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사회운동은 권력에 대한 도전의 연속’
이라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은, 사회운동 자체가 현존하는 사회갈등의 표
현이라는 점은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사회운동을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만 인식하게 되어 협력의 관계를 놓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사회운동은 권력에 대한 도전의 측면 뿐만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 또한 
만들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협력(cooperation)이란 ‘주
어진 행위의 목적에 대한 동의에 기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
적인 공조를 포함하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국가와 사회운동세력 사이의 전적인 협력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들 서로간의 권력이 불균등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쌍방은 갈등과 협
력의 양가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제도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사회운동과 
국가의 관계를 특징짓는 대안적 개념으로 기니와 파시는 ‘갈등적 협력’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니와 파시는 개입의 유형과 목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회운동 행위
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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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유형 (type of
         involvement)

목표에 대한 입장 
(stand over goals)

담론
(discourse)

행동
(action)

동의 
(agreement) 합의 (consensus)

갈등적 협력 
    (conflictual
   cooperation)

반대 
(disagreement) 대립 (opposition) 저항(protest)

<표1> A Typology of Social Movement Activities

 자료 : Giugni, Marco G. and Florence Passy (1998)

‘합의(consensus)’는 ‘개입의 유형’에서 행동 대신 담론의 수준에서, 동
시에 ‘목표에 대한 입장’에서 반대가 아닌 동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
와 달리 ‘목표에 대한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결정방향에 대하여 ‘반
대’하는 경우 ‘저항’과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전형
적인 운동수단이 ‘저항’이며, 성명서나 결의문 발표와 같이 담론적 방식으
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립’이다. ‘목표에 대한 입장’에서는 동
의하나 ‘개입의 유형’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갈등적 협력’ 
국면이다. 갈등적 협력관계는 보통 정치과정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
고 주로는 입법국면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발행하나 드물게는 정책 실행국
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나타나는 협력의 유형은 ‘상담, 통합, 위임’
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상담(consultation)’은 정보나 의견을 개진하고 자
문하는 것인데, 사회운동세력의 경우 주로 국가나 행정당국에 자문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통합(integration)’은 정책 실행과정에 일정하게 책임
을 지는 경우인데 사회운동세력은 패널 등의 참여를 통해 공공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보를 정부당국으로 보낼 수 있다. ‘위임(delegation)’은 정책결
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책임을 이양받는 것이다. 대개 
협력의 형태는 상담에서 통합, 위임으로 갈수록 강해지며, 개인적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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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단적 수준으로 갈수록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기니와 파시는 사회운동세력과 국가 간에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7가지 가설로 제시한다. 먼저 국가와 관련된 조건에서는, 권력이 
집중되고 공공정책을 시행하는데 효율적인 ‘강한 국가’보다 ‘약한 국가’에
서 협력관계의 유형이 출현할 가능성과 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가가 
‘배제적 전략’보다 ‘포섭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 국가 안에 사회운동세
력의 주요 동맹자가 있는 경우에 협력관계 유형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사회운동세력과 관련된 조건에서는, 제기한 이슈가 국가나 정부당국
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권위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협력
관계가 높아진다. 또한 사회운동세력의 내적 구조 정도, 즉 형식화, 전문
화, 집중화, 관료화의 정도에 따라 협력관계의 질이 달라지며, 급진적 운
동보다는 온건한 운동일 경우에 협력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으로 사회운동세력 자체가 하나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운동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장경험’과 ‘사업
활동으로부터 유래하는 지식’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즉 해당 정책 영역에서 국가에 전유되는 ‘지식량(amount of knowledge)’
에 비례하여 협력관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Ginuni & Pass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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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치운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김은미(2000)는 1980년대 이후 지역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전국에 모범
사례로 알려진 활동을 전개한 A시에 대하여 지역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결
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운동 영역이 분화되
고 다양해진 A시의 지역 운동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점차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인 중앙정치 수준
에서 사회운동세력과 제도정치 영역 간에 지지·후원의 관계가 형성되는 정
치기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수준에서는 지방자치선거
로 인한 민선 단체장 출현, 기초의회 구성을 계기로 지역운동의 정치참여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지역의 야당 정치엘리트집단
과 사회운동세력 영역 간에 유지되어 오던 공조관계가 야당의 집권으로 
의견교환 이상의 집행력을 갖게 된 점,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의해 제도정
치 영역과 사회운동 영역의 정치적 지지·후원 관계가 제한되거나 변형된 
점 등을 정치기회구조로 분석하였다. 김은미는 운동의 제도화가 운동 주기
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제도화
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운동의 대중화’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회운동세력 조직의 안정적 재생산과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긍
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조직적 이해관심과 운동 정체성이 내부 논쟁을 불
러일으킴으로써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수반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운동의 대중화라는 이점을 살리기보다는 탈동원으로 귀결되어 소수
에 의한 기획과 활동으로 축소되는 와중에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대상화
되는 지점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세력의 제도화는 실질적 자
치로 발전하기보다는 형식적 자치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선에 머물러있
다고 진단한다. 이로부터 시민세력화 수준과 자치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
서는 운동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정치 영역 개입에서 지역 주
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김희송(2009)은 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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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운동의 제도화를 운동세력이 제도와의 다원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구성의 과정으로 파악
하면서 제도화의 구성적 과정이 운동조직의 내부민주주의에 미치는 재귀
적 영향에 주목했다. 사회운동의 제도화 문제를 운동의 ‘정체성’과 ‘자율
성’이라는 이항대립의 문제만이 아닌 운동조직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광주지역 시민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 이후 분화에 들어가 1990년대 중후반 제도화된 공간을 인정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대안제시를 내세운 시민운동적 질서로 새롭게 재편되어
갔다. 김희송은 광주지역의 경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화가 민주화 이
후의 민주화경로에 대한 노선상의 차이보다는 정치적 입장과 지역사회운
동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분화의 한 계기였음을 
지적한다. 이런 과정에서 광주시민협의회의 발족은 시민운동 제도화의 결
실이자 또 다른 수준의 제도화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
회운동세력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광주 시민협의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직운영’의 문
제에서 ‘권력관계’의 문제로 전화되면서 일부 소수 임원의 독점적 지배구
조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향했으며, 실제로 소수의 독점적 지배가 강
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한다. 한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재정
지원기관의 자원 패턴이 바뀔 경우 광범위한 포섭과 배제가 발생하면서 
시민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김희송의 
연구 결과는 시민운동의 제도화가 운동의 자율성 문제 뿐만 아니라 조직
민주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을 드러낸다. 

장동철(2001)은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을 환경운동연합과 참여
연대의 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에 주목한 
이유는 이 두 단체가 1980년대의 운동조직들과는 다르게 국가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제도권 내에서의 방법들
을 통해 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사회운동의 특징을 ‘조직
화, 대중화, 이념적 급진화’라고 한다면, 1990년대 운동의 특징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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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도화란 이념과 활동방식의 측면, 그리고 조
직의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장동철은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
고 있는데, 조직으로의 자원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
대 모두 세부적으로 조직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복잡성, 다양한 제도의 경합과 기술적인 문제의 혼재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쟁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두 조직의 운영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점은 환경운
동연합은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른 기구들은 사무처
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는 각 기구들이 활동
의 기본 단위가 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
합은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만큼 상근 활동가의 전문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개별 활동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각 기구의 위원장, 소장, 그리고 위원들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지역정치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니나, ‘사회운동의 제도화’ 관련하
여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례는 ‘독일 녹색당’인데 이병훈의 연구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병훈(2013)은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제도화
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독일 녹색당의 경우 제도화의 성공적인 사례라
고 흔히 평가되는데, 1980년 주 정부로 의회진입에 성공했고 1983년에는 
연방의회로의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1990년 통일독일 연방의회선거에
서는 1석도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의회 재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이병훈
은 독일 녹색당 생태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이슈, 조직, 참여라는 세 가지 
국면을 통해 제도화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이슈의 일상화, 
조직의 제도화 국면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생태가치도 확산되는 
경향이 관철되었다고 본다. 특히 녹색당의 창당과 의회진입 시기에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결국 생태운동세력의 제도화의 정도와 생태가치의 확
산이 상호 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연합정부 구성을 통
한 제도권으로의 흡수(cooptation)는 생태운동세력이 정책의사결정으로 직
접 참여함으로써 생태적 가치를 담지한 인력들을 배출하게 했고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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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생태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도 생태주의
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면서 운동세력이 주창하는 가치들이 사회 
전반의 제도 내에 배태되는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설명한다. 또한 1990년 
연방의회 선거과정에서 녹색당 내부의 분파갈등이 종식되었고 조직적으로
도 보다 실용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영향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전략이 바뀌게 된 외부환경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한다. 
결국 이런 온건화는 좌파 거대정당인 사회민주당으로 하여금 연립정부 파
트너로서의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1998년 사회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에 성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매향리 운동’과 관련해서
는 이경직(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경직은 주민들의 운동주체성 변동
을 중심으로 매향리 주민운동의 성격을 분석했다. 주민운동의 성립과 표
출,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4시기로 구분하였다. 1시기
는 195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폭격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어려웠던 조건이었는데, 1987년 6월을 기점으로 저항과 
재인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2시기는 1988년부터 1998
년까지의 10년 동안인데, 이 기간에 매향리에서는 마을 청년회를 중심으
로 하는 불만의지의 소통과 주민운동의 최초 형성이라는 사건을 맞게 된
다. 주민운동으로서 조직화과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현대사 최초
의 미군훈련장 점거투쟁을 감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의 부재, 주민 간의 분단이라는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3
시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의 가장 주요한 특징
으로는 많은 수의 외부자원이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2시기의 한계
였던 전략, 전술의 부재 등을 해소했던 국면이었다. 4시기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기지 반환’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
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과 민간 양 측으로부터 주민운동에 대
한 상당한 왜곡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이경직이 주목
하고 있는 점은 첫째, 매향리 주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불만의 표출을 관
리하기 위한 자원이 외부로부터 동원되었다는 점, 둘째, 주민들은 양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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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는 주민운동의 성격과는 상이한 내부적 투쟁의 양상을 낳았다는 
점, 셋째, 주민운동의 종결 이후 운동의 동력이 왜곡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매향리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로부터 ‘매향리 주민운
동은 부분적 목적에 대한 달성이라는 점에서 성공한 운동이 아니다, 운동
의 성격 면에서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운동으로 
인한 승리와 법적 승소로 인한 승인을 구별해야 한다, 주민운동의 과정에
서 제시되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
되었다’ 등의 결론적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의 분석틀

1) 기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력’ 분석틀 정리 

2005년 이후 17년 간의 ‘갈등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와 전제적 논의들을 고려하여 기니와 파시가 제시한 ‘갈등적 협
력’(conflictual cooperation) 이론을 기본적인 분석틀로 차용한다. 

기니와 파시는 ‘목표에 대한 입장’ 및 ‘개입 유형’에 따라 ‘합의, 갈등적 
협력, 대립, 저항’ 등으로 사회운동 행위를 유형화했으나,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바로 ‘갈등적 협력’ 유형이었다. ‘갈등적 협력’ 국면에서도 갈등적 
측면보다는 협력적 측면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협력’은 다른 세 유형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기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력’ 이론을 차용한 이유는, 민주화 이후 갈등
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 현대사회의 다원적 갈등을 분석하는데 유의미
한 분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화되는 배경은 물론 
갈등과 협력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슈의 형태와 각 주체들의 정치
적 입장, 전략과 전술 등을 파악해 갈등 혹은 협력에 담긴 함의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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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과정’ 사례는 ‘미군기지 반환 운동’이라는 

‘저항’(protest)적 국면에서 전환되어, ‘평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목표에 
대한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그럼에도 끊임없이 ‘갈
등적 국면’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적 협력’의 사례로 분석하기에 적
합하다. 

‘갈등적 협력’ 국면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
로는 ‘협력적’ 국면이지만 상황에 따라 ‘갈등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부
각될 수도 있다. 기니와 파시는 이에 대하여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7가지 가설로 제시하였다. 이 조건들은 관련된 두 당사자, 즉 국가
와 사회운동조직의 특성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 국가와 운동 측 요
인으로 구분된다. 

국가와 관련된 조건으로는 먼저 ①권력이 집중되고 공공정책을 시행하
는데 효율적인 ‘강한 국가’인가 아니면 ‘약한 국가’인가의 여부, ②도전자
들을 상대하기 위한 국가의 지배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즉 ‘배제적’인가, 
‘포섭적’인가의 여부, ③해당 시기에 동맹의 구체적인 구성은 어떠한가, 즉 
국가 안에 운동의 주요 동맹자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운동 측의 조건에서 보자면 ④당면 이슈의 성격은 어떠한가, 즉 정치적 
권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 ⑤사회운동조직의 내부 구조
는 어떠한가, 즉 사회운동조직의 형식화, 전문화, 집중화, 관료화의 정도, 
⑥운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즉 온건한지 급진적인지의 여부, ⑦주어진 이
슈에서 운동조직이 보유한 지식의 양, 그리고 그것이 국가로 전유되는 정
도의 여부이다. 

기니와 파시의 가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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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갈등적 협력’ 유형에 대한 7가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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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의 재구성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7가지 가정을 기본 분석틀로 차용하되, 분석대
상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위계’는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분석틀을 재구성한다. 

첫 번째로, 기니와 파시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비
교분석 및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 비해 본 연구는 대한민국 화성시라는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고려해야 할 가정은 ‘①국가의 구조, ②국
가의 전략’이다. ‘국가의 구조’나 ‘(사회운동세력에 대한)국가의 전략’ 등은 
단기간 내에 그 성격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가의 전략’
은 ‘국가의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령 기니와 파
시가 ‘강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프랑스의 경우 ‘국가의 성격’
이 형성된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 18세기 ‘절대군주제’ 시절로까지 그 구체
적 기원과 연원을 추적할 수 있다. ‘약한 국가’의 사례로 들었던 스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국가의 
성격’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국가의 전략’은,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 비교하는 연구에 적절하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사회운동세력을 
연구하는 본 논문에서는 ‘①국가의 구조, ②국가의 전략’을 일종의 ‘상수
(환경)’로 둔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방정권의 교체’ 정
도로 ‘(당국의)성격과 전략’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4)

그럼에도 ‘②국가의 전략’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민해볼 수 있
다. 첫째로는 기니와 파시가 제기했던 애초의 의미 그대로 ‘사회운동세력

4) 물론, 한국정치의 역동성과 이른바 대표적인 여야 2당 사이의 권력교체에 방
점을 두었을 때 ‘성격과 전략’에서 전혀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행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거
의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 여야를 넘나드는 이른바 철새정치인들이 지
방정치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지방정권의 교체’가 ‘(지방 당국의)성격과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황에
서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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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도전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정부/국가/당국의 주요 전략’적 측면
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지역 차원의 분석’에서는 
상수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국가의 전략’ 외에 범위를 좁혀서 ‘사회운동세력을 대하는 자세’라는 면으
로 볼 때는 가변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동일한 사회운동과 관련
해서도 소시기에 따라 ‘당국의 전략’은 ‘포섭과 배제’의 영역에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당국의 자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갈등과 협력’의 국면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갈등과 
협력’의 국면 전환을 낳는 것은 ‘당국의 자세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기니
와 파시가 제기했던 전자를 여기서는 ‘②-1’이라 칭하고 소시기적 가변성
을 갖는 ‘당국의 전략’을 ‘②-2’라고 칭하기로 한다. 

‘④이슈의 성격’ 또한 위 ‘①국가의 구조, ②국가의 전략’과 비슷한 측면
이 있다. 서로 다른 ‘이슈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연구에서는 ‘이슈의 성
격’ 자체가 주요하게 비교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단일사례연구’의 경우 ‘이슈의 성격’은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전 기간
에 걸쳐 ‘동일한 이슈’로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상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기니와 파시는 ‘7가지 가정’을 병렬적으로 설명했으나 ‘각 가정의 
성격’에 따라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일종의 ‘위계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다. 
가령, ‘③동맹의 구성, ⑤사회운동세력의 내부 구조, ⑥운동의 성격’은 서
로 연관되는 지점들이 있다. 전적인 인과관계 또는 선후차 관계로 규정하
기는 어렵더라도 ‘사회운동세력의 내부 구조’가 가장 기본 조건을 형성하
며 이로부터 역량이 확대되는 ‘동맹의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사회운동세력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형성된 조건에서 ‘운동의 성격’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강
할 때 ‘동맹의 구성’ 조건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거꾸로 사회운동세
력의 힘이 약할 때 ‘동맹의 구성’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분석틀
의 재구성’에서는 위 세 가지 가정에 일종의 위계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⑦전유지식량’ 가정은 그 영향력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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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틀의 재구성’에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영향력을 파
악해보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지역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틀 

● 상수
① 국가의 구조
②-1 국가의 전략 
④ 이슈의 성격

● 변수

⑤ 사회운동세력의 
내부구조 
+ 연대조직
+ 시민사회역량

⇊
③ 동맹의 구성

⇊
⑦ 전유지식량

⑥ 운동의 성격
⇊ ⇊

● 산출
②-2 당국의 전략

⇊
갈등 or 협력

위 분석틀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반환 이후 17년’간의 시기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이다. ‘갈등적 협

력’이란 기본적 국면 속에서 ‘갈등이 두드러진 시기’와 ‘협력이 두드러진 
시기’를 나누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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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기 구분이 이루어진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기니와 파시
의 7가지 가정을 재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전개한다. 

셋째, 위 분석에 따라 ‘갈등’과 ‘협력’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을 최종적으
로 정리해본다. 이는 ‘협력적 국면’이 강화되도록 하는 ‘제언’과도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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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반환 이후 ‘갈등적 
협력’의 과정

1.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반환 운동 개괄 

1) 미공군 폭격장 설치와 주민 피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인근은 전형적인 서해안 바닷가 어촌마을
이다. 이곳에 폭격 및 기총훈련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1년 
8월경이었다. 그 후 1954년에 미군이 해안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1955년 2월 19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2조에 근거하여 ‘매향리 폭격장’5)6)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직간접적 피
해지역은 주변의 매향1리, 매향2리, 매향3리, 매향5리, 석천3리, 이화1리, 
이화3리 등 10개 리에 이른다. 

1968년에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피트의 연안지역과 인근 해안
지역 38만 평을 수용하였다. 1979년에 연안해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매향리 폭격장’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안지역에 설치된 군사시설이다. 육상
사격장 약 54만평 중 38만평은 1968~69년에 국방부에 의해 강제수용당한 토
지이고 나머지는 본래부터 국유지였다. 해상사격장은 약 690만평에 이르는 간
석지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145-2번지 일원에 조성되었고 면적은 
반환이 이루어진 2005년 말 기준 719만 평으로 전용 공여지 29만 평, 지역 
공여지 690만 평에 이른다. (이것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봐야!)   

6) 설치가 이루어진 당시의 지명은 ‘고온리’였다. 미군측은 이에 따라 폭격장의 
명칭도 공식적으로는 ‘Koon-ni air range'(쿠니 사격장)라고 불렀다. ('Ko-on 
ni air range'의 오기로 알려짐.) 'range'는 원래 ’사격장‘이라는 용어이나, 이
곳에서는 사격뿐만 아니라 폭격기들에 의한 폭격이 주로 이루어졌기에 일반적
으로 ’폭격장‘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도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을 기본 용어
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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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해안지역을 추가로 수용하면서 최종 범위가 확정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사유지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징발하여 미군에게 무
상으로 공여했다. 매향리 앞바다에는 본래 구비섬(구비도), 웃섬(웃도), 농
섬(농도) 등의 섬들이 있었으나, 54년간 지속된 폭격과 기총사격의 결과 
현재는 조금만 형체만 남은 웃섬과 전체 면적의 1/3만이 남은 농섬만 남
아있다. 

매향리 폭격장은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 제7공군 소속 전투기의 훈련 뿐 
아니라 일본, 태국, 괌, 필리핀 등 극동 지역에 배치된 미공군에서도 폭격 
및 사격훈련에 이용했다. 매향리 폭격장은 최상의 폭격 훈련을 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장소라고 한다. 매향리 인근 지역까지 넓게 형성된 구릉지로 
육상폭격장과 해상폭격장 주변에 높은 산이 없다. 따라서 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끼는 날이 적다. 게다가 송탄에 있는 미군비행장과의 이
동거리가 짧아 단기 출격도 가능하다. 같은 장소에서 육상 기총사격 기록
과 해상에서의 폭탄투하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7) 

폭격장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는 주민 ‘전상록’씨로 기록되어 있다. 
1952년 산에서 땔감을 구하여 귀가하다 마을에 오폭 투하된 폭탄에 머리
를 맞아 즉사했다. 같은 해에 주민 ‘이봉우, 이상복’ 부자가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오폭으로 인해 손목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도 이어졌다. 이
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소음피해 등이 빈번했으나 적절한 보상과 배상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경직(2008)은 ‘매향리 폭격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우선 인권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
다는 것,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와 사회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 사회권의 일환으로서 재산권을 침해받
고 있다는 점 등이다. 환경적 측면으로는 우선 어업환경에서의 피해를 짚
을 수 있다. 매향리 앞바다에 있는 세 개의 섬 중 두 개가 폭격으로 사라
졌고 남아있는 농섬도 전체 면적의 2/3가 사라진 상태다. 해안지역에는 

7) 매향리에 주둔하던 미군 관리책임관 C. W. Anderson 소령이 <한겨레>와 한 
인터뷰 내용. (1988년 7월)



- 29 -

탄피와 불발탄이 산재해 있으며, 폭격장 반환 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정
화작업은 완료되지 못했다. 이어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다. 특히 진동과 소
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폭격장 인근의 마을에서는 주택들의 균열은 물론 
주민들의 정신병리학적 증상 및 신체적 이상현상 등으로 피해가 확장되었
다. 매향리 인근에서는 실제 자살률과 강제범죄율이 일반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 주민 운동의 전개 및 평가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에 저항하는 주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이경직
(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경직은 매향리 주민운동을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제1기는 1951년~1987년까지의 기간으로 매향리 폭격장 설치 및 폭격훈
련 시작, 토지에 대한 강제징발이 이루어진 시기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제2기
는 1988년~1998년까지의 기간으로 ‘저항적 주민운동’이 촉발된 시기다. 
이경직은 이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그로 인한 사회적 민주화 분위기
가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1988년 6월 14일 매향1리 청년회에서 ‘주민들에
게 드리는 글(제1호)’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8월 17일에 
「합동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를 구성했다. 이때 최초로 주민들에 
의한 미군훈련장 점거투쟁이 감행되기도 했다. 이경직은 이 시기에 대해 
‘전략과 전술의 부재, 주민의 분단이라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고 평한
다. 제3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인데, ‘외부자원의 동원’이 이
루어지면서 제2시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한다. 계기는 2000년 
5월 8일에 있었던 ‘오폭사고’였다. 이 사고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되면서 ‘매향리 폭격장 폐쇄 운동’은 지역 주민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의제로 대두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시민



- 30 -

사회운동단체들이 가세하여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범국민대책위원
회’로 확대되었다. 2002년 여중생미군장갑차압살사건 또한 전사회적 의제
로 대두되면서 주한미군과 미군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매향리 주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 제4시기는 2004년부
터 기지 반환이 최종 완료된 2005년까지다. 이경직은 이 시기에 대하여 
미군측의 폭격장 폐쇄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주민운동에 대해 상당부분 왜곡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분석한다. 이 시기에 매향리의 과제는 다섯 가지로 현실화되었다. ①운동
에 대한 성찰과 반성, 평가를 하는 작업, ②주민운동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분화양상을 제거하는 것, ③주민운동의 동력을 관리하는 것, ④향후 
운동의 양상을 설정하는 것, ⑤역사적 맥락에서의 규정을 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 모든 과제들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경직은 ‘적나라하게 왜곡된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각 과제들에 대
한 구체적 설명과 분석이 수행되지 못한 것은 이경직의 연구에서 한계 지
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인물은, 당시 매향리 어
촌계장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만규’다. 대책위원장으로서 
1988년 ‘기지 점거 투쟁’에 나섰다가 처음 구속된 이후 17년간의 투쟁에
서 줄곧 주민들의 대표로 활약하며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주민대
책위는 2005년 기지 폐쇄 이후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
만규)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3) 매향리폭격장 폐쇄 결정과 평가 

2004년 4월 18일, ‘매향리폭격장 폐쇄’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언
론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그동안 미국 전투기, 폭격기 등의 폭탄 투하
와 기총사격으로 소음과 진동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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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미 공군 사격장을 내년 8월까지 한국 쪽에 반환해 폐쇄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8) 이로써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
한 17년간의 주민운동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일단, ‘폐쇄 결
정’이 주민운동의 승리이자 커다란 성과라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미군기지가 800여 곳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반발
과 항의에 의해 폐쇄된 기지는 매향리가 유일하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이경직은 이에 대해 ‘기형적인 한미관계가 구축한 종속적 구조 안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세계체제론 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이 속에서 한국 정부 또한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민 관계, 국-민 관계, 
한-미 관계’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어렵사리 일구어낸 승리라는 것이다. 더
불어 매향리주민운동에서는 유별나게 ‘최초라는 표현’이 잦았다고도 설명
한다. 주민집단에 의한 폭격장 점거농성도 한국역사상 최초였고, 폭격장에 
대한 집단소송과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최초였다는 것이다. 

폭격장은 「주한미군 10개 특정임무 전화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해 2005
년 8월 31일 미공군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로 관리권 전환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반환이 완료된 2005년 8월 31일의 시각에서 보자면 ‘매향리 
주민운동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표현에 인색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반환 이후의 과정을 분
석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경직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른바 제4시기에 대한 초보적 분석과 설명은 이 지점에서 유의
미하다.

이경직은 반환 이후 주민들의 외적 포섭을 추구하며 동원된 자원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이들에 의해 주도된 운동 동력도 완전히 소진되었다
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를 통해 발표된 평화공원의 조성계획 과정에서 주
민들이 철저하게 유리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주민운동에 대한 비판

8) 한겨레신문 2004. 4.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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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해를 지닌 목소리들도 점차 부상하기 시작했다. 비판의 핵심은 운동
의 순수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경직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
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기되어야 할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이 중도
에 개입됨으로써 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들은 ‘반환 이후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2. 반환 이후 ‘갈등적 협력’의 과정

기니와 파시는 개입의 유형과 목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회운동의 행
위를 크게 4가지 범주로 유형화했다. 그 중에서 ‘목표에 대한 입장’에서는 
동의(agreement)를 이루나 ‘개입의 유형’에서 행동(action)의 방식을 취하
는 경우가 바로 ‘갈등적 협력’(conflictual cooperation) 유형이다. 사회운
동은 권력에 대한 도전의 측면 뿐 아니라 협력의 관계 또한 형성하고 있
음에 주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적 협력’ 국면 안에서도 ‘갈등’이 
부각되는 국면과 ‘협력’이 부각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
니와 파시는 ‘협력’을 진전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7가지 가설을 제시했
다. 

반환 이후의 상황에서는 민관 모두 ‘평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목표에 
대한 입장’에 동의했다. ‘미군기지 폐쇄’라는 이전의 격렬했던 대치 기간을 
지나 ‘갈등적 협력’의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서 ‘갈등/협력’의 주체
는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과 화성시청이다. 이전까지의 시기
에서 전자는 ‘폐쇄 및 반환 운동’의 주체였고, 후자는 ‘매향리 운동에 대한 
반대자’의 입장이었으나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같은 목표를 지니게 된 것
이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방향의 문제에 있
어서 양 주체는 다시 ‘갈등/협력’의 쌍방에 서게 되었다. 다만, ‘평화생태
공원 건립’에 대한 주도권이 반환운동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반대자였던 
‘화성시청’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은 중요하게 짚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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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05년 반환 이후 현재(2022년)까지의 기간
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갈등적 협력’이라는 동일한 국면 안에서 ‘갈
등’과 ‘협력’이 각각 부각되었던 시기에 따른 구분이다. ‘전환의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니와 파시의 7가지 가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기로 ‘제1차 갈등적 국면’
이고, 두 번째 시기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로 ‘협력적 국면’이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현재(2021년)까지의 시기를 ‘제2차 갈등적 국
면’으로 설명한다. 

1) 제1기 : 2005년~2010년 (갈등적 국면)

먼저 ‘1차 갈등적 국면’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기다. 기지는 
반환되었으나 이후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했
던 기간이다. 특히 운동의 주체였던 주민대책위와의 논의 및 관계가 거의 
없었다. 화성시에서는 2008년에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
기도 했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답보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기지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갈등적 국면’의 시작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미군기지 폐쇄 결정이 났던 2005년 12월, 
범국민대책위의 마지막 ‘매향리 마을집회’ 자리였다. 이 자리는 ‘폐쇄와 반
환’을 경축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온 12년 동안, 주민대책위와 화성
시청은 늘 최전선에서 대립했다. ‘폐쇄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미군 당국
과 한국 정부였지만, 현장 일선에서 부딪쳤던 것은 주민대책위와 시청 공
무원, 또는 화성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었다. 그러던 상황이 ‘폐쇄 결정’ 
이후 극적으로 변했다. 당시 2005년에 화성시에서는 ‘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한나라당 소속의 최영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영근 시장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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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매향리에서 치러진 ‘투쟁승리 반환환영 주민대회’에 찾아와서 ‘함께 
축하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회 주최측인 범대위에서는 
‘지난 12년간 극한 대립해왔던 행정당국의 수장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고 최영근 시장은 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듬해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영근 시장은 다시 당선되었다. 그
러나 이후 4년간의 시장 임기 동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문제는 철
저하게 외면했다. 

‘평화생태공원 건립’의 첫 시작은 미군기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
는 일이었다. 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주한미군 10개 특정임무 전화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해 2005년 8월 31일자로 폭격장은 미공군에서 대한
민국 국방부로 관리권 전환이 이루어졌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갖게 된 것이다. 매향리 사격장 부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이다. 총 면적 23,794,869㎡로 미군사격장 및 그 사
용부지(973,013㎡)와 지역권 공여지 및 주변지역(22,821,856㎡)을 포함하
고 있다. 

이런 경우, 그 해법은 다양한 모색이 가능했다. 가령 국회에서 ‘특별법’
을 제정하여 미군기지 부지에 대하여 그간의 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의 
차원에서 화성시의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도 화성시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
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화성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화성시는 2006년 이후 최영근 시장의 4년 임기 동안 미군기지 
부지 매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기지부지 매입비
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할 의사가 있었기에 화성시에서 재
정계획만 수립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국비도 이미 책정해놓고 있었다. 그럼
에도 화성시는 ‘매입 비용’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화성시의 예산규모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늘면서 화성시의 예
산규모는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화성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건설공
사가 진행된 시기도 바로 이때다. 거꾸로 화성시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한
꺼번에 모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웠더라도 순차적으로 매입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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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계획들
이었다. 주민대책위 위원장인 전만규는 “정말 답답했다. 반환받았다는 땅
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되지
도, 논의되지도 않아 갑갑했다. 시장을 만나 대책을 들어보고자 해도 제대
로 만나주지 않았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
처럼 매일같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2) 제2기 : 2010년~2014년 (협력적 국면) 

이 시기를 ‘협력적 국면’이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관’ 사이
에 공식적인 대화와 협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화성시 지역정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히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결과 속에서 당선된 신임 시장은 ‘매향리평화마
을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진영과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가동
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약 2년간의 지속된 논의 결과 ‘매향리 평화생
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협의회’의 구성이다.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민관 협의회’라고 줄여서 불렀다. 그
간 평화생태공원 관련한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갖지 못한 시민사회
진영(민)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식 권력
인 ‘관’(화성시청)과 함께 협의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2012년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모두 4차
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2013년에는 모두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전까지 3회를 진행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크게 협의회 운영 방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방안, 그 
외 매향리평화예술제 등 관련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화성시청 관련자, 주
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 크게 4분야에서 처음에는 10명으
로 시작하여, 18명까지 확대되었다. 운영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과 논란에
도 불구하고, 협의회 구성은 주민들 및 시민사회진영과 화성시청이 ‘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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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장을 구성하였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그간의 경험 속에서 정치적 상황 변
동에 따라 ‘민관 논의’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강제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에 ‘협의회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끈질기게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6차례의 협의회 회의가 진행된 후인, 2013년 4월 23일 위 조례가 제
정되었고 이후에는 조례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제
목에서도 명시되었고 제1조에서 밝힌 것처럼 조례의 목적은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 추진협의 기능으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사
업방향 및 정책 제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관 협력, 평화생태공원 건립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
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평화생태공원 건립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추진’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화성시청 내 지역개발사업소장 등 당연직 위원, 화성시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생태공원조성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
과 주민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협력적 국면’으로 전환된 이유는 과연 무엇
인가? 그것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 지역정치
의 구도가 크게 변화한 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화성시의 지
역정치는 그간 중앙정치의 집권여당 행보에 일치하는 과정을 따라오며 나
름대로 보수 우위의 정치를 이어왔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지방정권 교체’를 맞게 되었다. 새로 당선된 채인석 시장은 지
역 정가에서는 시의원 등의 경험도 전무한 ‘정치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
는데,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태섭 후보를 불과 401표, 0.24%P 차로 이기
고 당선되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외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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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4자 구도 속의 한나라당 승리’를 쉽게 예상했
던 것에 비해 401표 차의 극적인 결과가 가능했던 데는 ‘민주당-민주노동
당-국민참여당 야권연대’의 영향이 있었다. 전국적인 야권연대에도 불구하
고 당시 화성시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는 끝까지 완주했으나, 민주노동당 후
보는 투표 이틀 전인 5월 31일 ‘후보 사퇴 및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
했고 이것이 극적인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당
시 민주노동당 화성시장 후보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을 주요 공약
으로 제시했으며, 야권연대를 위해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연대’를 표
방하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기 건립, 노동인권센터 설립, 친환경급식
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후보의 사퇴에 힘입어 0.24%P 차
로 극적으로 당선된 신임 화성시장의 입장에서는 쉽게 거부하거나 물리치
기 어려운 정책 과제들이었음은 당연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당시 지방
선거에서 시의원을 한 명 당선시키기도 했다. 화성시 역사상 최초의 진보
정당 소속 시의원 또한 이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
립’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당시 6대 화성시의회의 구성이 총 17명 중 민주
당 8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인 지형을 고려해봤을 때, 선거 이
후에도 계속하여 ‘협력적 국면’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민주노동당 시의
원의 존재감 또한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관계’의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진영과 화성시청 측의 입장의 차이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갈등의 불씨로 남는다. ‘매향리평화마
을건립추진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협의회’ 
내에서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기를 
기대했다.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화성시와의 첫 공식 회의체라는 것
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실질적인 권한
을 공유할 의사와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금도 마찬가지
겠으나 당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의 수준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천한 상황이었다. 시민사회단체 및 이들의 운동이 활성화된 
서울 및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히 그러했다. 화성시 내의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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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동도 미약한 상황이었고, 화성시청 역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
업 또는 논의의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례에서 협의
회의 기능으로 ‘사업방향 및 정책제시, 민·관 협력’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
질적인 결정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실제 화성시장 및 공무원 등 관련자
들의 인터뷰에서도 ‘협의회’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
하는 데서 표현되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첫 회의(2012.4.20.)에서부터 
시민사회진영 측은 ‘부시장과 주민대표’의 공동위원장제를 제기했으나 화
성시청과 시의원들 측에서는 ‘주민대표 단수 위원장’을 제시했다. 협의회
에 대한 주민들의 주도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협의회의 기능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함이 옳겠다. 거꾸로 시민사회진영에서
는 ‘부시장 공동위원장’을 제기하며 어떻게든 협의회의 논의 및 결정의 수
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 쟁점 아닌 쟁점은 이후 조례를 제
정하는 과정에서 거듭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가장 진전된 것은 실제로 미군기지 부지를 매입하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에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2011년에 
화성시 최초로 ‘주민감사청구’가 신청되기도 했던 만큼, 부지매입은 2010
년 지방정권 교체 이후 바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여전
히 한계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그간의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가의 부
담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치적 고려들이 함께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지는 매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막상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는 못했다. ‘평화생태공원 건
립’이라는 큰 목표는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남겨두었으나, 매입한 부지의 
전체를 공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등의 논의는 함께 수반되지 못했다. 이는 이후 다시 
‘갈등적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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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날짜 구성원 주요논의

1차 2012.4.20.(금) 위원 9명/10
명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그간 추
진상황 보고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추가선임 
등)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방문 결과 
보고 

2차 2012.5.22.(화) 위원 7명 전문위원, 공동위원장, 간사 선임 

3차 2012.6.19.(화) 11명 전문위원 소개 
쿠니사격장 및 농섬 현장 방문 등 

4차 2012.7.27.(금)

총원 14명 
(시민단체 3
곳 포함: 화
성희망연대, 
화 성 환 경 운
동연합, 화성
의제21) 

화성시장 국토대장정 관련 브리핑 
및 논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국비지원 확
대 건의문 채택 
매향리 평화예술제 개최 및 논의 
농섬 환경정화사업 브리핑 및 논
의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논의
추진협의회 화성시 조례 제정 논
의 

5차 2013.1.9.(수) 10명/14명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경과 보고 
매향리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 
협의회 위원 교체 및 추가위촉 
조례 제정 논의 

6차 2013.1.15.(수) 12명/16명 
2명 추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보고 (특이사항 : 단
독 vs 공동위원장 갈등)
방문자센터 논의 
매향리 관련 심포지움 개최 논의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13.4.23.)

<표2>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회의 자료 정리 1
(2012.4.20. ~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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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2013.5.16.(목)
13명/15명
1명 추가 2
명 아웃

협의회 운영 관련 
매향리 평화예술제 추진 
농섬정화사업 브리핑 

8차 2013.10.16.
(수) 10명/15명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
진현황 
- 국방부 토지매입관련 
협의회 위원 변경
사무국 설치운영 및 사무국장 채
용
기타 (매향리 백서 및 심포지움 
등)

9차 2013.10.31.
(목)

10명/14명
- 전문가 2 
아웃 (자문위
원 변경)
주민대표 1
추가

협의회 위원 변경·위촉의 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안전행정부 
실무회의 결과 보고 (공원 100% 
변경시 국비추가 지원 불가 등)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직원 채용 
등)

10차 2013.11.29.
(금) 12명/14명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방안 

사무국장 채용 

11차 2014.2.20.(목) 11명/14명
토지매입 추진현황 보고 및 논의 
존치건물 리모델링 추진방안 논의 
사무국장 채용자 결정 

12차 자료없음

13차 2014.4.21 10명/14명

존치건물 용도 논의 
2014년 매화나무심기 사업보고 
및 평가 
사업계획 심의 (매향리 평화생태
관광 안내자 교육, 평화생태관광
(평화의숨결) 운영 
우정읍장 참여의 건 



- 41 -

3) 제3기 : 2014년~현재 (갈등적 국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에 대한 민관의 논의는 2010년에서 2014년
까지 4년간의 유일한 ‘협력적 국면’을 거쳐 이후 다시 긴 ‘갈등적 국면’으
로 접어든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6월 4일을 경계로 
하여, 협의회는 2014년에 6회, 2015년에 3회, 2016년에 8회, 2017년에 2
회, 그리고 2021년에 2회 개최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 차례
도 열리지 않았다. 협의회가 열린 횟수로만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
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크게 갈등을 빚었던 지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에 화성시에서 ‘유소년 야구장’

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의 ‘야구장 건립’
에 관한 의지는 확인이 가능하기로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3
년 7월 1일자의 인터뷰 기사에서 채 시장은 “화성호 담수화를 전면 보류
하고, 화성시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야구장 8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얻
어냈다”며 “화성시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9) 이때
까지만 해도 ‘야구장 건립’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였다. 그러나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채인석 시
장은 매향리 미군기지 부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화성시는 전체 미
군기지 부지의 절반 정도를 매입한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화성시와 시민사
회진영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애초 국제적인 ‘평
화생태공원’을 건립하기로 한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며 반발한 것
이다. 나아가 ‘협의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입
장에서는 미군기지 부지를 역사적인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빈 땅’이라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9) '땅부자' 화성, 자연사박물관과 광역장례식장 유치하나   2013년 7월 1일자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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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심의 저변에는, 미군기지 폐쇄 이후 이 부지의 용처를 두고 화성시
청 내 일각에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바로 옆에 있는 입지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적이 있었던 것도 포
함되었다. 협의회 바깥에서의 갈등적인 상황을 거쳐 ‘협의회 회의자료’에 
‘야구장 건립’이 등장하는 것은 2015년 5월 31일 19차 회의부터다. ‘야구
메카조성 사업설명’이라는 안건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이때는 이미 ‘논의
의 시작’이 아니라 ‘논의의 종결’로 봄이 타당하다. 미군기지 부지 내에 야
구장을 건립하겠다는 화성시장의 의지를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기정 사실화되면서 ‘협의회 안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전만규는 “어떻게든 평화생태공원은 건립해야겠는데 칼
자루는 화성시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했다가는 모두 다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몫으로 협의회에 들어갔던 인사 또한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으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시에 대한 기
대를 접었다”고도 회고했다. 이렇게 ‘야구장 건립’에 소요된 부지는 전체 
미군기지 부지 면적의 무려 1/4, 당시 매입을 완료한 면적의 절반에 달했
다. 결국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최고 최대 규모 리틀·주니어 야구장’이라는 홍보 속에 8면의 야구장
을 갖춘 ‘화성드림파크’는 속전속결로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6월 9일 
개장식까지 가졌다. 

두 번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가장 주된 건물이 될 ‘평화기념관’의 
설계자 문제였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제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
타’(Mario Botta)를 제안했다. 마리오 보타는 2016년 5월 28일 자신이 설
계한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성모성지 내 ‘성모마리아 대성당’ 기공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채인석 시장은 이때 처음으로 마리오 보타를 만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곧 이 유명한 건축가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로 안내하고 설계 의뢰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진영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
다. 유명한 국제적인 건축가도 좋지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안에는 ‘매향
리의 역사와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작가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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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다. 유명한 만큼 설계비도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텐데, 그 비용이면 
거꾸로 평화생태공원을 더 내실 있게 건립하는데 쓰이도록 하자는 의견도 
포함한 것이었다. 지난 17년간 매향리 투쟁과정에는 국내외 유명한 작가
들도 함께 범국민대책위에 참여해왔으며, 기지 폐쇄 이후 이들은 계기마다 
설치작품을 만들어 주민대책위 사무실 주변에 전시하기도 했던 터였다. 그
러나 채인석 화성시장의 집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2017년 1월에는 
직접 스위스로 찾아가 설계를 거듭 요청했고 같은 해 3월에 마리오 보타
가 화성시를 다시 방문하면서 의뢰가 확정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협의
회 안건’에 마리오 보타가 등장하는 것은 2016년 6월 16일 있었던 26차 
회의에서였다. ‘마리오 보타 방문 결과 보고’라는 짤막한 안건 제목은, 시
민사회진영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의 의중이 관철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전만규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평화생태공원을 건립하
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화성시를 일정하게는 달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만 했다”고 술회한다. 

이런 갈등적 국면의 밑바탕에는 ‘변화된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사퇴 

속에 401표(0.24%P)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처음 당선되었던 채인석 시장
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에도 
1,616표(0.81%P)차로 다시 재선에 성공하였다. 게다가 2010년에 처음 당
선된 민주노동당 출신의 시의원은 2014년 재선에 실패했다. 더 이상 매향
리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대변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의 눈치는 살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민관협의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했던 채인석 시장의 2기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협의회’가 존속했다. 그러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서철모)이 당선된 이후에는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
다. 그 와중에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사업’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에 ‘조성공사 착공’이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평화기념관 건립공사’가 착공되었다. 조성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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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날짜 구성원 주요논의

14차 2014.6.23.(월) 10명/14명

평화예술제 행사일정 및 행사방안 
논의 
문화예술인 위원 추가 위촉 
협의회 위원 연수 
기타 (전만규 공동위원장 법정구속, 
이후 방안 / 사무국장 생태관광대
표이사 겸임 처리건)

15차 2014.7.15.(화)

11명/14명
(화성시1,
주민대표2 
아웃)
우 정 읍 장 
참관

공동위원장 공석 대책 (해촉)
조례개정(안) 논의 
위원 추가구성 논의 
사무국장 복무규정 위반(겸직) 논의 
사무국 운영사항 논의 
평화예술제 개최 논의 
평화공원 연수 (부산, 노근리) 

16차 2014.9.5.(금) 10명

주민건의사항 논의 (주민대표 추가
위촉)
2014 평화예술제 추진 및 2015 평
화예술제(매향리 10주년) 

2020년 7월에 준공된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시민사회진영과의 대화 및 논
의는 전무했다.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화성시에 
대화와 논의를 재개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2020년 10월 28일이 되어서
야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공간 활용방안 회의’라는 제목으로 
무려 3년 만에 대화를 재개한다. 이 회의에서 전만규는 “이미 조례도 있
는데 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냐. 조례대로 협의회를 다시 공식적
으로 개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21년 4월 
26일 제32차 협의회가 열렸다. 2017년 12월 5일 제31차 회의로부터 4년 
만에 이어진 ‘민·관’ 협의회였다. 

<표3>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회의 자료 정리 2
(2014.6.23. ~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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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호봉산정 및 예비비 활용
벤치마킹(2차) 

2014.10.2.(목) 7명

** 성원이 안되어 간담회로 진행
- 평화예술제 진행 보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
업 운영방안
- 201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17차 2014.11.24.(월) 9명/13명

위원 추가 위촉 (조례개정에 따라)
운영규정 개정 및 2015년 사업방
향 
평화공원 위원 연수 

18차 2014.12.24.(수) 2015년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19차 2015.3.31.(화) 10명

야구메카조성 사업설명
(공원 주제가 역사문화에서 체육공
원으로 변경 개념 재정립 필요)  
2015년 매향리 공원조성 사업계획
(안) 
(야구장 관련 숙박시설 건립 필요)
매향리평화예술제 및 평화조각공모
전 추진계획(안) 보고 
위원 추가위촉 

20차 2015.4.28.(화) 9명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계획 
(조성컨셉에 야구메카조성이 적정
한지 등)
야구메카조성 사업 
임기만료 위원 위촉 

21차 2015.12.10.(목) 13명

민간위원 해촉 및 위촉 현황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현황 보
고 
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22차 2016.1.29.(금) 12명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용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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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황 
매향리 평화공원 주변도로 계획 
화성 드림파크 조성 세부계획 보고 

23차 2016.3.29.(화)
16명
(주민대표 
8명)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용역 추
진현황 보고
야구대회 개최 관련 숙소시설 대책
(안) 보고 
야구장 시설규모 적정성 재검토 보
고 

24차 2016.4.18.(월) 13명

화성드림파크 공사 추진현황 보고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용역 추
진현황 보고
존치건축물 우수건축자산 등록현황 
보고 

25차 2016.5.9.(월) 10명

존치건축물 활용방안 논의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
업 설명
매향리 주변지역 사업현황 설명
전투비행기 전시계획 추진상황 보
고 

26차 2016.6.16.(목) 11명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주요 용
역 결과 보고 
전투기 설치계획 보고 
존치건축물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
진현황 보고
마리오 보타 방문결과 보고 
화성드림파크 주민참여 일자리 사
업 설명
(주민공동협동조합 구성 방식 검토) 
매향리 추진협의회 예산(추경) 확보
사항 보고

27차 2016.7.26.(화) 10명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보
고
존치건축물 활용계획(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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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 조성관련 벤치마킹 계획 
논의 

28차 2016.9.6.(화) 12명

매향리 평화공원 주변관광 
어촌마을 사업 추진 현황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구성현황
화성드림파크 방문객 중장기 숙박
수요 대응방안
화성드림파크 운영계획(안)
매향리 일원 성장관리방안
매향리 평화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현황

29차 2016.12.20.(화) 9명
2017년도 주요사업 보고 
매향리 백서발간 용역 추진사항 보
고 

30차 2017.2.22.(수) 10명
매향리 백서발간용역 착수보고
주민대책위원회 부지 매입
고온항 편의시설 설치 

31차 2017.12.5.(화) 9명

매향리 백서발간용역 최종 보고 
쿠니사격장 잔여지 매입 및 활용방
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020.10.28 평화기념관 전시공간 활용방안 회
의 

32차 2021.4.26.(월) 14명/18명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주민대표) 선출
관련 조례개정(안) 요구
주민 건의사항 보고 요구
평화기념관 건립 상황 및 콘텐츠개
발 등 진행상황 보고 요구 

33차 2021.5.25.(화) 14명/18명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및 평화기념
관 추진상황 보고 
조례 개정안 (소위원회 구성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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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2005년 기지 반환 이후 17년간의 시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1차 갈등적 국면’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기다. 기지는 
반환되었으나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
던 기간이다. 특히 운동의 주체였던 주민대책위와의 논의 및 관계가 거의 
없었다. 화성시에서는 2008년에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
기도 했으나,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답보 상태’였다. 두 번째 시기는 ‘협력
적 국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에 비로소 화성시
는 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진영과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매향리 평화생
태공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년 ‘화성시 매향리평화
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다만, 추진협의회 내에서는 계속하여 세부적인 논의 진행에서 갈등
이 지속되기도 했다. 세 번째 시기는 2차 갈등적 국면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공식적인 논의의 틀이었던 ‘추진협의회’가 서서히 유야무야되
기 시작했고, 화성시의 일방적인 독주로 이어졌다.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다시 배제 내지 소외되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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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특징 주요 내용

1시기 2005
~2010

갈등적 국면
(1차)

- 2005년 8월 : 미공군폭격장 반환
- 2008년 :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일대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 계획 발표 ⇒ 
그러나 부지매입 위한 예산배정 등 구체
적인 조치는 없음. 

2시기 2010
~2014 협력적 국면

- 2010년 : 지방선거로 지역정권 교체  
- 2012년 :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
의회 운영 개시 ⇒ 시민사회단체와 공식
적 논의
- 2013년 : 조례 제정 (화성시 매향리평
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시기 2014
~2021

갈등적 국면
(2차)

-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5)
- 유소년 야구단지 유치 확정 (2015) → 
개장(2017)
-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 착공 (2018) 
→ 준공(2020)
-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착공 (2019)

<표4> 2005년 이후 ‘갈등적 협력’ 시기 정리  



- 50 -

Ⅳ. ‘협력-갈등’ 전환 국면에 대한 가정 분석 

기니와 파시가 그들의 선행 연구에서 주목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
회운동이 국가와 협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사
회운동이 정치적 권력과 국가에 도전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이들의 연구는 ‘사회운동이 국가와 더 잘 협력하는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협력’이란 양가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이 스스로의 가치와 목표를 굽히며 국가체제 안으로 수렴되는 경
향이 부각될 수도 있고, 사회운동이 지녔던 가치와 목적이 국가체제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중요한 것은 ‘사회
운동이 목표로 했던 것’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체제 내에 안착한다는 점일 
것이다. 기니와 파시가 주목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판단한
다. 그러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란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보자
면 ‘사회운동이 가졌던 목표를 더 잘 실현하는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들의 연구가 보편적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이며, 동시에 본 논문에서 착
목하고자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Ⅲ장을 통해서는 2005년 미군기지 반환 이후 17년간의 시기를 세 시기
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갈등적 협력’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되, 
시기적 특성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하여 그 속에서도 각각 ‘갈등’과 ‘협력’
이 두드러졌던 시기를 구분하여 ‘갈등적 국면’과 ‘협력적 국면’으로 설명했
다. 

본 장에서 주목할 지점은 ‘갈등→협력’ 또는 ‘협력→갈등’ 등 ‘국면의 전
환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갈등→협력’으로 전환되었던 2010년도의 ‘전환 요인’과 ‘협
력→갈등’으로 이어졌던 2014년도의 ‘전환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앞서, 기니와 파시의 ‘협력을 추동하는 7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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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새롭게 분석틀을 제기한 바 있다. 7가지 가정 중 ‘①국가의 구조, 
②-1 국가의 전략, ④이슈의 성격’을 상수로, 그 외 ‘⑤사회운동세력의 내
부 구조, ③동맹의 구성, ⑥운동의 성격’을 주요 변수로, 그리고 ‘⑦전유지
식량’을 검토가 필요한 변수로 나누어보았다. 

Ⅳ장의 분석은 이에 따라 진행한다.  

1. 주요 변수 ① : 사회운동세력의 내부 구조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다섯 번째 가정이 ‘사회운동의 조직적 성격’에 
대한 측면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주요 변수로 제기한다. 

국가는 종종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라 불리는 사회운동세력과 협력을 추
구한다. 그러나 이때 협력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력의 성격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니와 파시는 설
명한다. 그간의 제도적 접근에 따른 연구들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구조, 즉 공식화·전문화의 수준이 높은 구조를 가진 조직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조직적 성격’에 대한 가정
을 정리하면 ‘높은 수준의 공식화, 전문화, 중앙집중화, 관료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세력의 경우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매향리 생태공원건립’ 운동의 가장 당사자격 조직인 ‘매향리 주민
대책위’는 크게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88년 주민대책
위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기 전까지의 시기다.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외부의 지원이 열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에 주민대책위에서는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최초로 매
향리에 진입을 기도한 것은 ‘환경운동권’이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소음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운동에 함께 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
나, 대책위와 주민들은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운동이 가지는 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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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부에서 개입된 자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10) 이후 공추련이 대책위와 연대를 합의한 것은 1989년 2월 
말이었고, 이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들어왔다. 두 번째 시기는, 
2000년 이후 전국화된 시점이다. 2000년 5·8오폭사건11)을 계기로 6월 30
일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기존 8개 마을의 주민단체였던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피해 주민대책위원
회’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이고 전사회적인 기구였다. 범
대위에 망라된 조직은 총 76개에 달하는데, 기존 ‘SOFA 개정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국민행동’이 미리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2005년 이후 다시 ‘주민대책위’로 환원되는 시기다. ‘미
공군폭격장 폐쇄’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약 5년간 집중되었던 조직
과 지원은 해체되었다. 매향리에는 다시 주민조직만이 남아 대책위 명칭도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시
기는 세 번째 시기다.

‘매향리 시민조직’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영신(2012)의 연구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정영신은 ‘평택의 반기지운동’과 ‘매향리의 반기지 운동’을 비
교하며 “평택의 반기지운동은 마을-도시-국가-동아시아 등 다중적 스케일
에서 융합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례들과 구별”되며 “평택
투쟁은 도시스케일에서 평택대책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매향리와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즉,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피해 
주민대책위’의 경우 8개 마을의 주민단체인 것이 특징이 반면, 평택의 ‘용
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1990년), ‘용산미군기지 평
택이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1년)의 경우 지방 시민단체 또는 
지방 13개 단체의 연대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매향리 주민대책위’와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평택 대책위’

10) 이경직(2008)
11) 2000년 5월 8일 훈련중이던 A-10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 농섬 해상에 500

파운드 짜리 포탄 6발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 7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162채가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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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후보지로 평
택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하반기부터다. 평택 주민
들을 중심으로 기지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990년 7월부
터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모임 발기인대회’를 준비한다. 1991년 5월에
는 평택반대시민모임과 전교조 평택송탄지회, 평택군농민회 등 13개 단체
들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991년 7월 정부와 미군당국이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직접
적인 피해가 예상되었던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서탄면 장등리 주민 약 
1000여 명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행동에 나섰다. 1993년 5월 3일 
정부가 이전계획 전면 보류를 발표하자, 평택반대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이를 이전저지투쟁의 승리로 평가하며, 1994년 1월 29일 ‘평택
민주실천시민모임’으로 명칭을 바꾼 후 미군범죄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일상적인 반기지운동을 모색했다. 이 기간에도 
미군 부대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인의 카지노 출입과 미군
매점 물품의 한국 내 유출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미군기지의 수도 
요금 인상분 미납에 대해 납부를 촉구하는 투쟁 등을 끈질기게 이어간다. 
1999년 4월에는 ‘평택 새물결 청년회’, ‘평택 농민회’, ‘평택시민아카데미’, 
‘청년21’, ‘평택사람들’ 등 7개 단체가 모여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평택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2001년 ‘평택대책위’ 결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2003년에 팽성대책위, 2005년에 평택범대위 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팽성대책위의 경우에는 ‘이장단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새마을 남·여 지도
자회’ 등 4개 단체에서 대책위 결성과 가입 결정했고 이후 농업경영인회
도 가입했다. 발족식 이후에는 평택축협팽성읍축산계, 고향주부모임, 팽성
오이작목반 등 자치조직들도 추가로 참여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평택
대책위’의 경우에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반관반민 자치단체들까지 광범
위하게 참여했다는 점, 1990년부터 약 10여 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평택 
전 지역의 시민들이 끈질기게 다양한 ‘반기지활동’을 이어왔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매향리대책위’는 처음부터 화성전역의 시민들이 모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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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군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모임이었다는 점, 그것도 마을 내에
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
는 한계를 지녔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시기로 삼고 있는 2005년 이후의 상황은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다시 앙상하게 남게 된 시기다. 

추가로 더 살펴봐야 할 지점은, ‘매향리 대책위’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의 구성이다. 시민운동세력이 극히 미약한 화성지역에서 진보정
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10여 곳이 함께 모여 ‘화성희망연대’12)라
는 상설적 연대조직을 꾸린 것은 2007년이다. ‘매향리 주민대책위’ 또한 
화성희망연대의 가입조직이었는데, 화성희망연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
였던 시기가 바로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이었다. 화성희망연대는 
발족 이후 바로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화성
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좋은 시민후보 선정위
원회’를 꾸려 대응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처음
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소속의 시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후 4년간 
화성희망연대는 민주노동당 시의원과 협의하여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시정
에 반영하는데도 적극 노력했다.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건립’ 문제였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데도 화성희
망연대의 노력이 컸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이
어졌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화성희망연대 주요 활동가들이 활동의 장
을 옮겨감에 따라 화성희망연대의 활동도 점차 약화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조직적 성격’의 측면에서 ‘매향리 대책위’만을 
분석해볼 때는 2005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전만규 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존재 외에 제대로 된 조직적 틀거리를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매향리 대책위’가 포함되어 있는 ‘화성희망연대’의 활동으로까지 그 

12) 화성희망연대 구성조직 : 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 금속노조 말레동현화성지
회,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전국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 화성시 공공노동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여성회, 화성민예총, 진
보당 화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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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장할 경우, 2010년에서 2014년간의 ‘협력적 국면’에서 ‘사회운동
의 조직적 성격’은 가장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 ② : 동맹의 구성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세 번째 가정이 ‘사회운동의 주요 동맹세력이 
정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주요 
변수로 제기한다. 

이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요소다. 정부 안에 동맹세력이 존
재하느냐의 여부는 국가의 폐쇄성 여부와도 연동이 된다. 동맹세력이 존재
할 때 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세력에 개방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리고 동맹세력이 존재할 때,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을 기회는 당연히 증대
된다. 기니와 파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로 ‘우호 정당의 존재 여부’를 살
펴보았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건 신사회운동의 주요 동맹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당’ 좌파계열이 집권하는 시기가 우파정당 집권 시기보다는 
더 큰 규모에서 협력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가의 구조’ 
가정에서 ‘강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가적 수준에서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협력 증대’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같은 신사회운
동에 속한 몇몇 조직들은 국가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물론 좌파집권시
대가 끝나고 우파집권시기에 이 협력관계는 종료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약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정치권력의 변동은 그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
화의 결과였다. 거듭된 군부쿠데타와 군사독재정치가 청산되고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지난 1997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
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는 모두 네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지
금의 시점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계열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집권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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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민사회진영과의 관계에서 다른 조건을 형성해왔다고 여겨진다. 
그간 많은 성격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기본적으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기인한 국민의힘에 비해, 시민사회진영과 때로는 함께 힘을 합쳐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
역정치 차원에서도 국민의힘 계열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집권 여부는 ‘동
맹구성’의 조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가정할 수 있다. 

‘협력국면’으로의 첫 번째 전환은 2010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해는 ‘제5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로 화성시에서도 사실상 처음으로 지역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때이기도 하다. 화성시의 지역정치는 그간 중앙정치의 집
권여당 행보에 일치하는 과정을 따라오며 나름대로 보수 우위의 정치를 
이어왔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지방정권 교체’를 
맞게 되었다. 새로 당선된 채인석 시장은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원 등의 경
험도 전무한 ‘정치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
태섭 후보를 불과 401표, 0.24%P 차로 이기고 당선되었다. 그 후 채인석 
시장은 2014년 재선에도 성공하여 2018년까지 8년간 시정을 이끌게 된
다. 그리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화성시장은 더불어민
주당 계열의 서철모 시장이 당선되어 연속적으로 12년 동안 시정을 담당
한다. 여기에서 지방정부 안에 존재하는 ‘동맹세력’을 ‘더불어민주당 계열’
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0년의 ‘갈등→협력’ 국면은 설명이 가능하나, 
2014년에 있었던 ‘협력→갈등’ 국면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같은 계열
의 집권이라는 점을 넘어, 2014년은 채인석 시장이 담당했던 전체 8년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그렇다. 같은 계열이라도 시장이 바
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례에서는 지역정부 안의 동맹세력을 달리 설정해
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여기서 고려해봐야 할 것이 진보정당의 존재다. 
2012년 선거에서 ‘정치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채인석 후보가 불과 
401표, 0.24%P 차로 이기고 당선되었던 데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
여당 야권연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전국적인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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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성시에서는 국민참여당 후보는 끝까지 완주했으나, 민주노동당 후
보는 투표 이틀 전인 5월 31일 ‘후보 사퇴 및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
했고 이것이 극적인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당
시 민주노동당 화성시장 후보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을 주요 공약
으로 제시했으며, 야권연대를 위해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연대’를 표
방하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기 건립, 노동인권센터 설립, 친환경급식
센터 설립’ 등을 제시하여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후보의 사퇴에 힘입어 
0.24%P 차로 극적으로 당선된 신임 화성시장의 입장에서는 쉽게 거부하
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정책과제였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당시 지
방선거에서 시의원도 한 명 당선시켰다. 화성시 역사상 최초의 진보정당 
소속 시의원 또한 이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노력했다. 당시 6대 화성시의회의 구성이 총 17명 중 
민주당 8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인 지형을 고려해봤을 때, 선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협력적 국면’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민주노동당 시
의원의 존재감 또한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협력관계의 상
징과도 같았던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제정에도 민주노동당 시의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결국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사례에서의 동맹구성 문제는 ‘진보정
당의 존재 유무’로 설명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2010년 전국적인 야권연대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던 화성시의회 내 ‘진보 시의원’의 존재는 2014년 
선거에서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이른바 ‘이석
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속에서 재선에 실패한 것
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동일한 시장이 계속하여 시정을 책임지는 상황
이었으나, 지방정치 내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던 ‘진보 시의원’이 
사라지자 다시 관계는 ‘협력에서 갈등으로’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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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③ : 운동의 성격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여섯 번째 가정이 ‘사회운동세력의 전략적, 전
술적 선택’에 대한 측면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 주요 변수로 제
기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방법을 취하는 사회
운동세력보다는 온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세력과 협력관계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급진적 운동보다는 온
건한 운동이 더 협력관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매향리 운동’의 경우 2005년 ‘기지 폐쇄 및 반환’을 전후로 ‘행동과 방
법’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2005년 이전까지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1988년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피해주민 대책
위원회’를 결성한 직후인 그해 12월에 주민들은 매향리 폭격장을 점거하
고 농성을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1945년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고 한국
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이 시작된 이래로 ‘미군기지를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했던 것’은 매향리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1989년 3월에도 피해 주민 
1천 500여 명은 폭격장 통제소를 점거하고 사격 목표에 불을 지르는 등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전만규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주민대
책위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고 군사시설 파손 혐의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 10여 일 후, 다시 항의시위를 개최하고 
사격장 안으로 재차 들어가 항의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미군은 당시 팀스
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사격훈련을 강행했고 이에 주민들은 다시 해상목표
물인 농섬을 점거하고 헌 타이어 등을 불태우며 시위를 이어갔다. 주민들
의 이런 항의농성에 주한미군은 전만규 대책위원장 소유의 논에 자갈을 
부어 매립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주민들의 항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5
월 29일 주민 3백여 명이 매향리사격장 안으로 재차 진입하여 군용차 19
대 등 차량 22대와 숙소 유리창 1백여 장 등 기물을 부수는 등 격렬한 방
식으로 항의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총기로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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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고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맞서는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양쪽의 충돌이 더욱 거세게 이어졌다. 

이런 양상은 2005년 폐쇄 직전까지 계속하여 전개되었다. 2000년 6월,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폭격훈련이 진행될 경우 해상목표물
인 농섬을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군의 폭격이 재개되자 전만
규 위원장은 폭격 재개를 알리는 주황색 깃발을 찢어버렸다. 전만규 위원
장은 직후 화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어 6월 6일에는 ‘매향리 폭력장 폐
쇄 촉구 제1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고 미군기지를 에워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도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매향리 
폭격장 철조망의 일부를 걷어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폭격장 안 
300m 지점까지 들어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6월 20일에는 다큐멘터리 작
가와 대학생 일행이 2차례에 걸쳐 해상목표물인 농섬을 점거했고 미 공군
기들은 저공비행을 하며 공포탄을 쏘면서 위협했다. 

물론 당시 주민들의 시위가 폭력을 수반한 직접적인 대응만 있었던 것
은 아니다. 주민대책위가 결성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이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폭격장
에서 화약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듬해인 1995년에 주민들은 수원지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
다. 1998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피해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가축 불임 등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매향
리 주민들의 이런 법적인 제기들은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처음으로 대
한민국 사법부에 ‘미군기지의 정당성을 묻는 사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
다’는 의미도 갖는다. 요약해보면, 2005년 기지 반환 이전까지 매향리 운
동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주된 수단으로 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이런 방식은 대폭 수정되었다. 운동조직의 측면에
서 ‘범국민대책위’의 자연스러운 해산과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만 남게 되
었다는 점, 직접적 투쟁 목표였던 미군이 철수하고 사격훈련 등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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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변화된 조건이기도 하겠으나, 가장 주요하게
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변화된 목표에 따라 투쟁방식 또한 
‘화성시청과의 협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주민들의 투쟁방식
은 ‘청원, 서명, 탄원, 면담,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온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의 대표적인 유형들로 판단할 수 있다. 

Ⅲ장에서 구분했던 시기별 유형에 비추어보자면, 우선 1시기는 ‘대기 국
면’이라고 볼 수 있다. 50년이 넘도록 고통받아왔다가 17년 동안 대책위
를 꾸려 싸워왔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첫째로 ‘미군기지 폐쇄와 반환’이
라는 현실이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13) 이는 ‘평
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새롭게 수정된 목표에 맞춰 바로 다시 조직을 재
정비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둘째, 
그간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에 비춰봤을 때 ‘평화생태공원 건립’은 큰 어려
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질 일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만규 위원장과 
대책위의 기대와는 다르게 화성시청 등 행정당국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
았다. 이런 주변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화생태공원 건립’에
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제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간이 
바로 초기 5년, ‘대기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2010년 이후의 시기는 전체로 ‘2시기’로 볼 수 있다. 다시 주민대
책위를 중심으로 화성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평화생태공원 건립’을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행동에 들어간다. 그 시작은 2010년 지방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18년간의 투쟁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함께 
움직였고, 2005년 이후에도 주민대책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민주노
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매향리 평화생
태공원 건립’을 제기했다. 이후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장 후보 단일
화’ 과정을 거쳐 이 공약은 신임 시장의 시정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다. 2
시기에는 주요하게 민주노동당 소속 화성시의원을 매개로 하여 화성시청

13) 전만규(전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현 매향리 평화생태마을건립추진위
원회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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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조례 제정’
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례에 따라 이후에는 ‘민관 합동 대책위’가 구성되
었고 논의의 틀도 보다 공식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2005년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면 매향리 운동의 성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온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일관되게 주를 이루었다. 즉, 2005년 
이후 갈등과 협력이 전환되는 국면들에 ‘사회운동세력의 전략적, 전술적 
선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성격’은 
사실상 ‘사회 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으로 수렴되고 있다
고 판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념과 관습’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대한
민국 사회에서 ‘무력에 의한 쿠데타’ 또는 ‘폭력에 기반한 과격한 행동’들
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수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끈질
긴 ‘대화와 토론, 설득’에 의한 ‘이슈 제기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보편적 
동의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것이 곧 ‘민주주의 공고화’의 한 측면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Ⅱ장에서 재구성한 분석틀에서는 ‘운동의 성격’을 ‘주요 변수 
③’으로 가정하였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로 놓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및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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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변수 : 전유지식량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마지막 일곱 번째 가정이 ‘협력은 사회운동 또
는 그들의 조직이 보유한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
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기타 변수’로 상정했다. 

국가나 정부당국은 종종 공공정책을 관리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이라고 불리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때 이들은 해당 이슈
에 대하여 전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실, 사회운동세력은 이론적 
측면에서건, 실험적 측면에서건 또는 해당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이
슈화해온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식량의 측면에서 국가에 비해 사회운동세력이 보유한 지식량이 대체가 
어려울 정도로 우세할 경우 당연히 국가는 사회운동세력에 의존하거나 위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협력관계의 증대로 표현되곤 한다. 요약하면, 
사회운동세력에 전유지식량이 많을수록 이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
서는 ‘갈등’보다는 ‘협력’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유지식량’이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나, 이에 관련해
서도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Aldrich(1976), Scharpf(1978), 
Yuchtman & Seachore(1967) 등의 학자들은 정부-NGO 관계에 대하여 
‘자원의존(inter-organizational resource dependency) 모형’을 고안했
다. 조직간의 상호관계는 조직간의 자원교환에 따라 형성되며, A조직의 B
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B조직이 A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의 중요성
(importance of resources)과 이러한 자원의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of resources)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조직 간의 정보공유
(information sharing), 자원공유(resource sharing) 그리고 공동행동
(joint action)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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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직이 A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의 중요성
높음 낮음

자원의 대체가능성
낮음 높은 의존관계 낮은 의존관계
높음 낮은 의존관계 독립적인 관계

유형
A조직에 대한 B조직의 의존도
높음 낮음

B조직에 대한 
A조직의 의존도

높음 상호의존형 일방적인 의존관계
낮음 일방적인 의존관계 상호 독립형 

<표5> A조직의 B조직 의존도 결정요인 

자료: 김준기(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B조직이 제공하는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그 자원의 대체가능성
이 낮을수록 A조직의 B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원이 중요하지 않고 대체가능하면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이 다른 통로로 대체가능하거나 자원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타조직에 
대한 의존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조직이 보유한 전략적 
자원이 상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러한 조직간의 상호의존 결정요인에 따라 조직간의 네 가지 유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조직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유형 

자료: 김준기(2000)에서 재인용.

한편, Young(1999)은 정부가 NGO에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NGO에게 직접지원을 통하여 이들 단
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세제감면 및 세금공제제도를 통하
여 서비스 구매비용 또는 기부비용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셋째, 정부는 
NGO에 면세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금융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고 특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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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요금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조달 및 위탁사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통하여 영리부문과 경쟁하는 NGO에 비교우위를 확보
해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NGO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가장 부정
적인 자원은 이러한 제도적 ‘특혜’의 중지이며, 적대적인 태도로 NGO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방해를 하는 일이다. 반
면, NGO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이며 참여이다. 이는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의 형태로 나
타난다. NGO의 부정적인 자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언론을 통한 비판적 행동을 들 수 있다. NGO는 퇴출 또는 퇴출위
협을 통하여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지식전유량’의 측면에서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화성시청’에 비하여 압
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매향리운동의 경우 지식전유량은 크게 ‘유형’
과 ‘무형’으로 나눠볼 수있다. 

유형의 ‘지식전유량’은 18년간, 더 길게는 50여 년간 ‘매향리 미군기지’
로 인해 피해를 당해왔던 ‘증거자료’들로 우선 ‘포탄’ 그 자체를 들 수 있
다. 

매향리 미군기지는 ‘미공군 폭격장’이었기에 ‘포탄 투하 훈련’이 주로 이
루어졌다. 해상목표물인 농섬을 비롯하여 폭격장 주변에는 ‘포탄 투하’만 
있었을 뿐,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수거 과정’은 
없었다.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탄을 수거하여 고
물상에 팔아 생계에 보태곤 했다. 매향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절대적인 빈곤국가였던 상황에서, ‘포탄 수거’는 짭짤한 소득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거행위 자체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사격 훈련이 잠시 
중단되는 사이에 포탄을 수거하러 들어가야 했고, 불발탄일 경우 수거 과
정에서 폭발하여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마니 등을 뒤집어쓰고 경쟁적으로 포탄 수거 작업에 나섰다. 
1988년에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역사 기록 및 해양생태계 
보존’의 차원에서 ‘포탄 수거 작업’을 주민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했
다. 쇠로 된 포탄은 큰 것은 2m가 넘는 것부터 작은 것은 30cm 정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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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작은 것 또한 그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전만
규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수거한 포탄을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
마당에 쌓기 시작했다.14) 지금도 ‘매향리 평화역사관’을 방문하게 되면 가
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거대한 포탄더미다. 그렇게 주민대책위 사무
실은 점차 매향리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의 위상을 갖기 시작했다. 
‘포탄’ 이외에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지프차의 유해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두 번째로, ‘매향리 운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들 수 있다. 2005년 
매향리 미군기지가 폐쇄된 후 전만규 위원장과 주민대책위는 그간의 자료
를 하나둘씩 정리하고 모으기 시작했다. 1998년 주민대책위를 제기했을 
때의 성명서부터 시작하여 18년 간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했다. 서류와 문
서 뿐 아니라 당시 투쟁현장을 찍었던 사진자료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
었던 신문기사 스크랩, 방송에 나왔던 영상자료까지 꼼꼼하게 모았다. 

세 번째로, ‘매향리 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자료다. ‘매향리 평화역
사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포탄더미’와 더불어 문화예
술계에서 ‘매향리 투쟁’을 기념하여 만들어 기증한 각종 조각품들도 있다. 
‘포탄더미’와 섞여 있는 전시물들도 있으나, 독립적인 작품들도 많다. 그리
고 매향리를 방문했던 범대위 산하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연대의 표
시로 기증하거나 남겨놓고 간 물품들도 가득하다. 

네 번째로, ‘매향리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품들이다. 주민대책위에
서는 급속한 근대화, 현대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과거 
생필품들과 유품들을 하나씩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삶의 흔적 속
에서도 ‘미군기지’의 상처는 확인할 수 있다. 미군기지에서 쓰레기로 배출
되었던 물건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다시 생활용품으로 

14) 현재 공식적으로는 ‘매향리 평화역사관’으로 불리는 ‘주민대책위 사무실’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199’에 위치한다. 바다에 면한 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무실은 애초 인근 주민 소유의 밭이었는데, 주민대책위
가 꾸려지면서 장기간 임대를 시작했다. 이후 18년 간 매향리운동의 근거지로 
기능한 이 사무실은 현재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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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하여 사용되곤 했다. 주민대책위는 평화역사관 옆에 따로 소박하게 전
시관을 만들어 이런 물품들을 수집해놓았다. 이 모든 유형의 지식들은 현
재 ‘평화생태공원’이 아니라 ‘매향리 평화역사관’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두 번째로 ‘무형’의 지식전유량이다. 이는 전적으로 주민대책위 대표인 
전만규 위원장의 경험과 지식 속에 축적되어 있다. 지금도 매향리에는 전
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견학과 탐방을 온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매주 탐방객들이 방문한다. 전만규 위원장은 탐방
객들을 안내하고 ‘매향리 투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매향리에서 태어나 이전 세대부터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며 살았고, 
1988년에 주민대책위를 직접 만들어 18년간의 투쟁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니 당연한 일이다.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당국과 곳곳의 관공서에
서 방문을 할 때에도 전만규 위원장은 반드시 초청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도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2022년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박물관’은 건물만 
지어놓은 상황이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유무형의 지식들은 현재 오롯이 
전만규 위원장과 주민대책위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를 지식전유량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당국
을 A조직이라 하고, 주민대책위를 B조직이라 놓았을 때, B조직이 보유하
고 있는 자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대체가능성은 몹시 낮
다. 일반적으로 이는 ‘높은 의존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본 논문에서 분석
한 틀로는 ‘갈등’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조건이 된다. 두 조직의 
관계에서도 ‘상호의존형’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나 현재 행정당국과 주민대책위는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갈등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유지식량’ 가정의 경우, 2005년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
니라 일관된 조건이었기에 ‘협력-갈등’ 전환 국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의존관계’가 형성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므로 향후 ‘협력적 국면’으로 전환되는데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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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 ① : 국가의 구조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첫 번째 가정이 ‘형식적 구조의 함수로서 다양
한 국가’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수로 상정했다. 

‘강한 국가인가 약한 국가인가’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인
데, 이는 7가지 가정 중에서 ‘구조적 특징’이자 ‘국가적 측면에서의 분석’
이기도 하다. 이른바 ‘강한 국가’는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공적 집행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별로 좌우되지 않는
다. 당연히 외부적 요인에는 ‘사회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한 국가’는 
‘사회운동’의 영향에서 비교적 독립적이며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니와 파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위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프랑스
는 동시대 ‘강한 국가’의 사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례이
며, 스위스는 그 반대 지점에 위치한다. 즉,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운동과 
국가 사이의 협력 관계는 스위스와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덜 명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의 ‘강한 국가’로서의 성격을 설명
한 선행 연구들은 많다. 이른바 ‘자코뱅주의’라고 불리는 이 중앙집권적 
국가형태는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프랑스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체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사회보장체계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사회운동 역시 정부에 저항적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국가의 영역 자체를 축소하거나 이에 반하지는 않는다. 오
히려 국가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국가 중심의 사회 요구 운동’ 형태
로 나타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하여 손영우(2004)는 “시
민사회와 관련된 프랑스인들의 강한 정신적 특성은 국가에 대해 총체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기우니와 파시가 ‘강한 국가 vs 약한 국가’의 사례로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교하면서 들었던 사례는 ‘국제원조’였는데, 김성규와 이윤하(2020)도 최
근 비슷한 분석을 진행했다. 김성규와 이윤하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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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
부-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개발협력의 투명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는데, 
GNI 대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큰 국가들 중
에서도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한 ODA 지원규모 및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10개국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여기서 우선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EU 등 10개국이다. 이들 중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면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형성 및 수행 
단계에서 국가별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국가를 중점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가 선정되었다. 프랑스는 여기
에 속하지 못했다. OECD 주요국의 시민사회단체협의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다수의 협의체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상위 개념의 협의체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스위스 등은 젠
더, 장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주제별로 구성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협
의체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스위스는 국제 투명성 기준인 IATI를 
비준 및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국제 기준을 그
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국내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간 직접적이고 공
개적인 소통과 상호작용, 실질적인 사업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투명성에 대
한 학습과 제도적 공감에 중점을 두는 형태를 보인다. 즉, 시민사회에 보
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투명성 기
준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른바 ‘약한 국가’
로서의 특성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통하여 ‘절대적인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노력
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여전
히 강력한 ‘강한 국가’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
를 연구해온 연구자들 또한 가장 특징적인 지점으로 ‘강한 국가권력과 강
한 민주화운동의 동시적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김대환·조희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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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1945년 해방 이후 국민국가 형성 시기에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의 조건 위에서 구축된 냉전반공주의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군부독재
와 관료가 결합된 권위주의 체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고강도 억압체
제’였다. 억압의 강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장 능력도 강한 이중의 의미
에서의 ‘강한 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한국의 사회구성체는 
뛰어나게 국가중심적 특성을 띠게 되었으며, 국가 주도하에 재벌 및 보수
언론과 지배블럭을 형성하면서 위로부터 사회를 동원하는 성격을 갖게 되
었다. 

한마디로 ‘국가의 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사회운동과 협력적 관계
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강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점진적 변화 과정을 겪기
도 한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하여 ‘억압적’이던 국가 권력의 성격이 
점차 ‘관리형’으로 바뀌며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두드러졌다.(류세은 2008)) 그러나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퇴행의 과정을 거쳤던 것에 비추어보면 ‘강한 
국가’로서의 한국사회의 기본적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매향리 미군기지 폐쇄운동’과 관련
해서는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를 연구했던 정영신(2012)의 분석도 참조
할 만하다. 매향리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이었는데 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것은 2000년이 되어서였다. 이에 대해 정영신
은 12년 동안 매향리 투쟁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요인의 첫 번째
로 ‘전방기지국가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었
다는 점’을 꼽는다. 전만규 위원장이 처음 문제제기를 시작했을 때 마을 
주민들조차도 ‘빨갱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거나 ‘국가의 안보사업에 나
설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정영신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서도15) 한국은 ‘억압의 정치’가 더 두드러졌

15) 정영신은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보상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요
시다 노선에 따라 경제적 부흥과 고도성장을 달성한 일본은 기지문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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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한다. ‘명령의 정치’ 혹은 ‘억압의 정치’는 보통 접수국이 독재국
가일 때 나타나는데, 한국의 경우 ‘박정희 시대’가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
이다. ‘억압의 정치’에서는 외부권력으로서 미국, 접수국 내부에서는 중앙
정부와 군부, 그리고 이익집단이 일차적 행위자가 되며 지방정부와 사회운
동, 언론은 이차적인 행위자가 된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적 장
치는 반기지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억압하는 전형적 수단이 된다. 물
론 이러한 ‘억압의 정치’는 법적 제재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력이나 군대 등 공권력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는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는 ‘국가의 구조’에 있어서 꽤 정도가 심한 ‘강한 
국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2005년 이후의 ‘갈등→협력→갈등’의 변화 국면의 
전 과정에 ‘강한 국가’라는 규정은 일관되게 작용하였던 바, ‘국면의 전환’
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처음 ‘갈등→협력’ 전환 
국면은 지방정부의 성격이 바뀌었던 시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
원에서는 ‘강한 국가’라는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구
조에서는 ‘강함→약함’의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도 있다. 1차 갈등 
국면 당시의 지방정부의 성격이 이후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지
방정부 성격에 비해 ‘강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는 이후 다시 ‘협력→갈등’ 국면으로의 전환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국면에서는 같은 지방정부, 특히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이기 
때문이다. 

하는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보조금과 교부금 제도를 마련하
여 ‘보상의 정치’를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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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기능
정부주도형
(Government 
Dominant)

이원형 
(Dual)

협동형 
(Collaborative)

NGO주도형
(NGO 
Dominant)

재정 정부 정부/NGO 정부 NGO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NGO NGO NGO

6. 상수 ② : 국가의 전략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두 번째 가정은 ‘사회운동세력과 같은 도전자들
을 상대하기 위한 정부/국가/당국의 주요 전략’이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상수로 간주했다. 

이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 바라본 ‘구조적 특징’이다. ‘국가의 구조’가 
조금 더 제도적 구조와 관련된 영역이라면 ‘국가의 전략’은 약간 비공식적
인 측면의 문제다. 당국의 전략이 포섭적인가 배제적인가에 따라 협력관계
는 당연히 동일하지 않다. ‘배타적’일 경우 협력은 어려워진다. 협력적 관
계는 당국과 사회운동세력 사이에 합법적이고 신뢰적인 파트너로서 받아
들여질 때 발현되고 확장될 수 있다. 기니와 파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스
위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포섭적 전략’의 국가에서는 협력이 강화되고, 독
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배제적 전략의 국가들에서는 협력이 약화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드론 외(Gidron, 1992)는 정부와 
NGO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틀로 재정공급 및 승인의 
주체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정부
-NGO관계를 정부주도형, 제3섹터주도형, 이원형, 합동형 등 네 가지 유형
으로 구분했다. 

 
<표7> Gidron외(1992)에 의한 정부-NGO관계의 4대 유형 

자료: 김준기(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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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수용 여부 대칭성 공식화 모형 특징

다원주의 
거부형 비대칭

공식 또는 
비공식

억압형 NGO 불인정
대항형 쌍방적인 대항관계

비공식 경쟁형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
계

다원주의 
수용형

비대칭 공식
용역형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

하는 관계

제3자형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
업관계

대칭 비공식
협력형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보충형 기술적, 재정적, 지리적 보충
관계

공식 공조형 상호협조관계

보스웰(Bothwell, 1999)은 정부의 NGO에 대한 태도와 자율성을 기준으
로 ①정부의 법적 보호, ②정부에 대한 반대, ③정부와의 협력, ④정부로
부터의 자율성, ⑤정부에 대한 대안, ⑥정부의 공식적 지원, ⑦정부의 책
무를 추적하는 형태로 분류했다. 

코스톤(Coston, 1998)은 정부의 NGO정책을 중요시하며 NGO의 제도권
으로의 공식화 여부(NGO부문에 대한 정부의 법, 제도, 지원 등의 공식화 
여부),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 인정시에 존재하는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 
권력관계 여부 등의 요인을 활용하여 구분했다. 이에 따라 코스톤은 ①억
압형(Repression), ②대항형(Rivalry), ③경쟁형(Competition), ④용역형
(Contracting), ⑤제3자 정부형(Third-Party Government), ⑥협력형
(Cooperative), ⑦보충형(Complementary), ⑧공조형(Collaborative)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표8>　Coston에 의한 정부-NGO관계의 8대 유형 

자료: Costo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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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세력과 같은 도전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정부/국가/당국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선행연구들 중 코스톤의 8대 유형에 따른 
고찰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
로 1987년 6월민주화운동 이후를 꼽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7년 ‘평
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영역과 제도권 내에서도 시민사회운
동에 대한 수용과 인정, 존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기간은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이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다시 축소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한국사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1997년~2007년) 동안은 대칭성과 공식화 수준에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더라도 ‘다원주의 거부형/수용형’ 분류에서는 ‘수용형’의 
시기였다고 판단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들에 대하여 ‘거부형/수용형’ 판단, 그리고 다시 ‘대칭성/공식화’ 영역
은 논의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 논문의 분석 주제와 관련하여 ‘화성시’라는 지역의 틀 안으
로 가져오면 위 분석을 그대로 차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시민
운동은 대부분 수도인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왕성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진영의 현황을 그대로 ‘경기도 화성시’라는 지역으로 갖고 오
는 것은 무리다. 화성시는 전통적인 ‘농촌형 도시’ 지역으로 시민사회운동
의 발생과 성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리고 보통 시민사회운
동의 발생은 ‘시·군청 소재지’ 등 그 지역의 중심부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화성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 YMCA’ 등
이 화성시 중심부였던 오산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1989년 ‘화성
시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화성의 시민사회운동은 처음부
터 다시 출발해야 했다. 이후 화성에서 시민사회운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전기는 첫째, 2007년 화성희망연대라는 초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조직이 구성된 점, 둘째, 동탄 지역에 신도시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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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직 및 시민조직들이 다시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종합
적으로 화성시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서울은 물론 인근 수원이나 다른 도
시보다도 많이 늦어졌다. 2007년 구성된 화성희망연대가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는 가운데, 화성시 시민단체협의회 추진모임이 최근인 2022년에야 
구성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화성시청 등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인식’이 무척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당국의 전략이 ‘포섭적인가, 배제적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코스톤의 분
류처럼 ‘다원주의 거부형인가, 수용형인가’ 하는 문제는 당국의 주도적인 
전략 차원을 넘어 ‘사회운동세력의 형성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해
당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애시
당초 ‘포섭적이거나 수용형’이 되기에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이런 지점에서 몇 가지 상황으로부터 ‘화성시청의 전략’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화성시청 행정조직 내에는 기존 관변단체나 반관반민단체가 아닌 
‘시민사회진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시민사회
진영 또한 2022년에야 비로소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추진 준비모
임을 결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이 무척 늦었다. 셋째, 그간 화성시민사회
단체 진영 또한 ‘시청과의 대화와 소통’이 어렵다고 줄곧 호소해왔다.

이런 면에서, 현재 화성시-시민사회진영 관계는 코스톤의 분류에 따르면 
‘다원주의 거부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억압형(NGO 불인정)/대항형(쌍방적인 대항관계)’ 그 어느 사이에 존재하
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니와 파시가 제기했던 분류에서도 
‘포섭적’이라기보다는 ‘배제적’이라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권력
이 교체되던 2010년 전후에도 ‘지방정부의 전략’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화성시 당국의 전략’은 일관되게 ‘배제적’이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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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수 ③ : 이슈의 성격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네 번째 가정은 ‘당면 이슈의 성격’이다. 본 논
문에서는 세 번째 상수로 간주했다. 

위 두 가지 상수가 ‘국가적 측면’에서의 고려 요인이었다면, ‘이슈의 성
격’은 ‘사회운동의 성격’과 관련된 요인이다. 우선, 어떤 정책 영역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복합적일 수 있다. 가령 ‘환경보호’ 이슈들이 대표적이
다. 공해 등 여러 가지 원인들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기술적 검토들을 
거쳐야 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 또한 지역 차원에서부터 국가적, 나아가 
국제적 차원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점점 더 환경문제의 국제
적 차원 성격이 증대됨에 따라 관리와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으
로,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이슈인가’의 문제다. 어떤 이슈들은 ‘권력(의 유
지)’에 조금 더 위협적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핵심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인 선거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의견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면에서 네 번째 가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제기하는 이슈가 정치 권력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가의 여부’일 것이
다. 

‘매향리 운동’의 경우 핵심 이슈는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이 결정되었
던 2005년 전후로 크게 바뀌었다. 우선 2005년 이전까지의 이슈는 ‘미군
기지 폐쇄 및 반환’이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되어 전쟁까지 
겪었던 한국 사회에서 ‘안보’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늘 성역과도 같았다. 
Ginuni & Passy가 제시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
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영신도 지적했던 것처럼 1988년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무려 12년 동안 주목받
기가 어려웠다. 정영신(2012)은 ‘전방기지국가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전만규 위원장 또한 문제제
기를 했던 1988년 이래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빨갱이 논



- 76 -

란’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2005년 미군기지 반환 시까지 공식적으로 행
정당국이 단 한번도 ‘폐쇄 및 반환운동’에 동맹군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설명해준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의 논의는 가능할지언정,  행정당국과 
공권력은 늘 ‘미군기지 보호 및 수호’의 위치에 서야 했다. 당연히 이는 
‘폐쇄 및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들과는 정반대 편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가 공식적으로 폐쇄되고 부지가 반환된 2005년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
다. 이제 이슈는 ‘반환받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갔고 
민관간에 큰 논란 없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으로 모아졌다. 

이 2005년 이후의 시점이 바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기간이다. 기니와 
파시가 제기했던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이
라는 이슈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 권력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
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슈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미군기지 폐쇄 결정이 
났던 2005년 12월, 범국민대책위의 마지막 ‘매향리 마을집회’ 자리였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온 12년 동안, 주민대책위와 화성시
청은 늘 최전선에서 대립했다. ‘폐쇄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였지만, 현장 일선에서 부딪혔던 것은 주민대책위와 시청 공무
원, 또는 화성경찰서 소속 경찰들이었다. 그러던 상황이 ‘폐쇄 결정’ 이후 
극적으로 변화했다. 당시 2005년에 화성시에서는 ‘시장 재보궐선거’가 치
러졌고 한나라당 소속의 최영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영근 시장은 이해 
12월 매향리에서 치러진 ‘투쟁승리 반환환영 주민대회’에 찾아와서 ‘함께 
축하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회 주최측인 범대위 측에서는 
‘지난 12년간 극한 대립해왔던 행정당국의 수장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고 최영근 시장은 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의 모습은 이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지점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슈의 전환’이다. 그간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
이라는 이슈가 주된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평화생태공원 건립’이 주 이슈
가 되었다. ‘반환이 되었으니 공원 건립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주민대책위 측의 큰 오판일 수 있다. 이슈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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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결되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각 주체들은 
이 새로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르는 
동안, 전만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체들이 ‘평화생태공원 건립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
다. 둘째, ‘진영/주체의 전환’이다.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 운동을 제기했
던 진영과 반대했던 진영은 해당 이슈의 소멸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
후 진영은 ‘평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맞게 ‘진영과 주체의 
재구성’이 필요했다. 가령, 대표적으로 화성시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제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사실상 ‘평화생태공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당사
자도 바로 ‘화성시청’이라는 행정당국이었다. 국방부로부터 매향리 미군기
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주체도, 이후 평화생태공원을 건립해야 하는 주
체도 모두 화성시청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화성시청
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중요하
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후 ‘지지부진했던 15년’의 서막이 된 셈이
다. 

정리하자면, ‘미군기지 폐쇄 및 반환’이라는 2005년 이전의 이슈는 ‘권
력에 위협이 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으나, ‘평화생태공원 건립’이라는 이
슈는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이슈’로 보기 어렵다. 즉, 이 요인의 측면에서 
‘갈등적 협력’ 국면의 전환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개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권력에 근본적 위협을 가하는 이슈’가 제기
되는 것은 사실상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그런 이슈가 존
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회
운동보다 지역 차원의 사회운동의 경우 ‘이슈의 성격’ 문제는 결정적 요인
이 되기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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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 

본 논문에서, 기니와 파시의 7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분석틀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갈등→협력→갈등’의 국면전환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었다. 

주요 변수 첫 번째로 상정했던 ‘사회운동조직의 내부 구조’ 가정에서는 
‘매향리 주민대책위’만을 본다면 전체 시기에 걸쳐 ‘전만규 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존재 외에 제대로 된 조직적 틀거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넓혀 지역 내의 시민사회운동세력 전체로 본다면 
‘화성희망연대’라는 조직의 활동성 여부가 ‘협력적 국면’에 영향을 미쳤음
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 두 번째로 상정했던 ‘동맹의 구성’ 가정에서는 화성시의회 내
에 ‘진보정당의 존재 여부’ 문제가 국면전환에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다고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 세 번째로 꼽았던 ‘운동의 성격’ 가정에서는 전체 시기에 일
관되게 ‘온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주를 이
루었다고 판단하여 주요 변수로 상정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기타 변수로 상정했던 ‘전유지식량’의 가정에서는 우선 매향리주민대책
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량은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크며, 대체가
능성 또한 몹시 낮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높은 의존 관계’가 되어
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국면전환’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라 전망한다. 

상수로 상정했던 ‘국가의 구조’ 가정은 중간에 지방정권의 교체가 있었
으나,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강한 국가’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상수로 꼽았던 ‘국가의 전략’ 가정 또한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배제적’이라고 확인하였다. 

세 번째 상수로 상정했던 ‘이슈의 성격’ 가정 또한 전체 시기에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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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특징 지방정부

1시기 2005
~2010

갈등적 국면
(1차)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계열) 집권시기 
화성시장: 최영근

2시기 2010
~2014 협력적 국면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집권시기
화성시장: 채인석
▲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첫 
당선 

3시기 2014
~2021

갈등적 국면
(2차)

민주당 계열 집권시기(민주통합당→새정
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채인석(2014~2018)→서철모
(2018~2022)

게 ‘정치 권력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슈’라고 확인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동맹의 구성’이라는 측면에

서 국면전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동맹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면전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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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총괄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했던 바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민주주의 공
고화’ 단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 
절차, 법률에 의한 갈등해소’ 지점이었다. 올해까지 벌써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부
인할 수 있는 학자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지난 5년 전의 ‘촛불항쟁’처럼 
대규모 항쟁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유의미한 성찰 지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사회운동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건립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
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매향리 운동’의 전 과정을 ‘사회운동의 제도화’라
는 측면에서 단순화시키면, ‘54년 간의 고통 및 17년 간의 투쟁’은 ‘사회
운동’에 해당하며 이후 ‘평화생태공원 건립 과정’은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17년간의 긴 투쟁기간만큼이나 역시 17년간 진행되어온 
‘건립 과정’은, 초기에 그 누구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시 갈등이 지속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 기
니와 파시의 ‘갈등적 협력’ 이론을 분석의 기본 틀로 사용한 이유는, 민주
화 이후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 현대사회의 다원적 갈등을 분석
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도화되는 배경은 물론 갈등
과 협력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슈의 형태와 각 주체들의 정치적 입
장, 전략과 전술 등을 파악해 갈등 혹은 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하기
에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협력을 추동하는 7
가지 가정’을 기본 분석틀로 차용하되, 분석대상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위계’를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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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5년 기지 반환 이후 17년간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전체 시기가 ‘갈등적 협력’ 국면에 해당하는데, 각각 ‘갈등’과 ‘협력’적 성
격이 두드러지는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1차 갈등적 국면’은 2005
년~2010년까지로, 기지는 반환되었으나 ‘평화생태공원 건립’과 관련한 구
체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간이다. 두 번째 시기는 ‘협력적 국면’으로 
2010년~2014년까지로, 화성시에서 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진영과 공식 논
의를 시작했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
며,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2차 갈등적 국면으로 2014년 이후 현재
까지로, ‘추진협의회’가 서서히 유야무야되기 시작했고 화성시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져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다시 배제 내지 소외
되었다. 

이어 ‘갈등→협력→갈등’의 전환이 이루어진 요인을 분석했다. 기니와 
파시의 7가지 가정을 재구성한 분석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1) 주요 변수 ① : ‘사회운동조직의 내부 구조’ 가정에서는 ‘매향리 주민
대책위’만을 본다면 전체 시기에 걸쳐 ‘전만규 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존재 
외에 제대로 된 조직적 틀거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
나, 그 범위를 넓혀 지역 내의 시민사회운동세력 전체로 본다면 ‘화성희망
연대’라는 조직의 활동성 여부가 ‘협력적 국면’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
였다. 

2) 주요 변수 ② : ‘동맹의 구성’ 가정에서는 화성시의회 내에 ‘진보정당
의 존재 여부’ 문제가 국면전환에 적절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인하
였다. 

3) 주요 변수 ③ : ‘운동의 성격’ 가정에서는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온
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주요 변수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기타 변수 : ‘전유 지식량’의 가정에서는 우선 매향리주민대책위가 보
유하고 있는 지식량은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크며, 대체가능성 또
한 몹시 낮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높은 의존 관계’가 되어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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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금까지의 ‘국면전환’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전
망한다. 

5) 상수 ① : ‘국가의 구조’ 가정은 중간에 지방정권의 교체가 있었으나,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강한 국가’임을 확인하였다. 

6) 상수 ② : ‘국가의 전략’ 가정 역시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배제적’이
라고 확인하였다. 

7) 상수 ③ : ‘이슈의 성격’ 가정에서는 전체 시기에 일관되게 ‘정치 권
력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슈’라고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재구성한 분석틀에서 가정한 것처럼 ‘갈등→협력→갈등’의 전
환 국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동맹의 구성’과 ‘사회운동조직의 내
부구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맹의 구성’은 정치권력 안에 사회운동세
력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로가 있는가의 여부로, 거꾸로 ‘정치의 본질과 필
요성’을 되짚어준다. 당연하게도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의 목소리는 역시 다
양한 경로로 정치권력 안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주요 평가지표로 제기되기도 한다. 가령,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기되거나 ‘과대 대표’ 혹은 ‘과소 대표’가 문제시되는 것
도 비슷한 영역이다. 가장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민주주의 공고화 단
계에서도 대규모 항쟁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이 지점에서 
유의미한 성찰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구조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
기 때문이다.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와 사회적으로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다양한 목소리
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내부구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정으로서 ‘협력적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맹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본 논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매향리 주민대책
위’를 포함한 ‘화성희망연대’라는 시민사회연대조직이 활성화되었을 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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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구성’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운동의 성격’은 애초 주요 변수로 상정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2005년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면 
매향리 운동의 성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온건하고 사회통념상 관습
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 일관되게 주를 이루었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성격’은 사실상 ‘사회 통
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행동’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
수’로 놓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및 수정한다. 

변수로 상정했던 ‘지식전유량’ 가정은 이후 상황을 전망하는데 좋은 지
표가 될 수 있다. 그간의 ‘갈등→협력→갈등’ 전환 국면에서는 영향을 미
치지 못했으나, 현재 ‘매향리 주민대책위’와 ‘화성시청’의 상황이 지식전유
량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의존관계’임이 확인된 이상, 향후 다시 ‘갈등→협
력’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후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영역이다. 

재구성한 분석틀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
수’로 상정했던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이슈의 성격’은 예상대로 
‘갈등→협력→갈등’의 각 전환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이 4가지 가정이 일반적으로 ‘갈등적 협력’의 
국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지어져서는 안 된
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이
라는 이슈가 소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된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령, 첫 번째 가정인 ‘국가의 구조’만 보더라도 화성시라
는 지역은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정치적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17년
이라는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구조가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면에서 ‘① 국가의 구조’ 가정은 단일사례연구 차원이 아니라 ‘비교연구’의 
경우에 적절한 비교와 분석이 가능한 지표가 될 것이다. 

‘국가의 전략’의 경우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표임에는 틀림없
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본 연구처럼 ‘지역적’ 차원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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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한국사회의 지역정치는 철저
하게 중앙정치에 복속되어 있다는 점, 둘째, 지역정치의 현실이 정권에 따
라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정치보다도 더 정당간(정
권간) 차별성이 희미해져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슈의 성격’은 당연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본 연구에서는 전체 기간에
서 변화가 없었기에 전환 국면의 요인으로 설명되지 못했다. 

2. 분석틀 정리 

본 논문에서는 기니와 파시가 제안했던 ‘협력을 추동하는 7가지 가정’을 
기본 분석틀로 차용하되, 분석대상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른 위계’를 고려
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바 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수로 ‘사회운동세력의 내부 구조, 
동맹의 구성, 운동의 성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전유지식량’
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역운동의 차원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으로 예상하여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이슈의 성격’은 ‘상수’로 가정
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갈등-협력’ 국면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

인으로 ‘동맹의 구성’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맹의 구성’은 그 자체로 항상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운동세력의 내부구조와 연대조직의 영향력,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강할 때 ‘동
맹의 구성’ 조건이 확대되었고 거꾸로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약할 때 ‘동맹
의 구성’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연동하여 ‘사회운동
세력의 내부 구조’ 또한 그 자체로 ‘독립적 요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
으나 ‘갈등-협력’ 국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맹의 구성’에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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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다. 
주요 변수로 상정했던 ‘운동의 성격’은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크게 영향

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다양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성격’은 사실상 ‘사회 통념상 관습에 크게 위배
되지 않는 행동’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이다. 여기서 ‘사회통념과 관습’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제
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력에 의한 쿠데타’ 또
는 ‘폭력에 기반한 과격한 행동’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수준에서 용납되
기 어렵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와 토론, 설득’에 의한 ‘이슈 
제기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보편적 동의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것이 곧 
‘민주주의 공고화’의 한 측면이기도 할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운동의 성격’은 ‘상수’로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가장 생소했던 영역이자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영
역이 바로 ‘전유지식량’의 문제다. 분석 기간이었던 2005년 이후 17년간의 
‘갈등-협력-갈등’의 과정에서 ‘전유지식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는 ‘전유지식량’과 관련된 그간의 ‘자원의존 모형’과는 
다소 상반된 결론이기도 하다. 매향리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사회운동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량의 경우 중요성의 측면에서나 대체가능성의 측면에
서 ‘높은 의존관계’로 이어져야 타당하며, 이는 ‘협력 관계’로 이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급하게 기존 연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결론
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유지식량’의 경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
기 및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는 지금
까지의 17년간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유지식량’의 여부로 
이후 ‘협력관계’를 전망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꼽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에서 전유지식
량은 큰 변수가 아니었으나, 이후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라고 전망한다.

‘국가의 구조, 국가의 전략, 이슈의 성격’은 상정했던 것처럼 ‘갈등-협
력’ 전환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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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① 국가의 구조
②-1 국가의 전략 
④ 이슈의 성격
⑥ 운동의 성격

● 변수

⑤ 사회운동세력의 내
부구조 
+ 연대조직
+ 시민사회역량

⇊
⑦ 전유지식량③ 동맹의 구성

⇊ ⇊

● 산출
②-2 당국의 전략

⇊
갈등 or 협력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틀의 조정’이 가능하다. 연구의 질
문 및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운동세력과 (정부)당국은 어떻게 갈
등을 넘어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인가’이다. 결국 이는 ‘협력관계를 선택’하
도록 ‘당국의 전략’을 변화시키는 문제다. 이런 변화는 ‘동맹의 구성’으로
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맹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사회운동세력의 내부구조 및 이를 둘러싼 연대조직/시민사회진영
의 역량’을 꼽을 수 있다. 동시에 ‘전유지식량’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인을 
존재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지역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의 제도화’ 분석틀 정리

  ‘분석틀의 재구성’이 의미를 갖는 것은 첫째, 기니와 파시의 연구와 
제안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 및 개선해보았다는 점 외에도 둘
째, 국가 단위의 분석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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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in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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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cholars have mentioned "resolving conflicts by 
democratic institutions, procedures, and laws" as the final step in 
their study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t is also the point 
where this paper pays attention. South Korea has achieved four 
"peaceful regime changes" so far this year. No scholar will deny 
that the south Korea has entered the stage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Nevertheless, I would like to find a meaningful point 
of reflection on the reason why large-scale protests such as the 
"2016-2017 candlelight uprising" continued 

This can be reviewe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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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was targeted 
for research. The concept of 'conflict cooperation' presented by 
Giugni & Passy was applied. The U.S. military was first station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1, and in 1988, residents formed a 
task force to resist in earnest. And in 2005, the U.S. military 
base was returned. This is why it is summarized as "54 years of 
pain, 17 years of struggle." Since then, it has been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peace ecological park" so far.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if it is a "social 
movement" until 2005, it is "institutionalization" after that. They 
fought for 17 long years and eventually won, but the conflict 
continued again for the next 17 years. Subsequent conflicts are 
appropriate to be the subject of research in that no one 
predicted them.

Giugni & Passy's theory of "conflict cooperation" is useful for 
analyzing the multidisciplinary conflict in a complex modern 
society where conflict and cooperation coexist after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the 'seven assumptions driving 
cooperation' proposed by Giugni & Passy were borrowed as the 
basic analysis frame, but the scope of the analysis target and the 
'hierarchy according to importance' were reorganized.

First, the period of 17 years after the return of the base in 
2005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entire period 
corresponds to the phase of "conflict cooperation," which is 
divided by periods when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re prominent, respectively. First of all, the 'first 
conflict phase' is from 2005 to 2010. The base was returned, but 
detailed discussions on the "construction of a peace 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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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were slow. The second period is a 'cooperative phase' from 
2010 to 2014. Hwaseong-si began official discussion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the residents' organization, and formed and 
operated the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Promotion 
Council. The Hwaseong-si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Promotion 
Council" was also enacted. The last third period is the 'secondary 
conflict phase', and it has been since 2014. The "promotion 
council" gradually became idle, and the civil society camp, 
including the residents' organization, was excluded or alienated 
again due to the unilateral dominance of Hwaseong City.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led to the transition of 
"conflict → cooperation → conflict." Giugni & Passy have raised 
"the structure of the state, the strategy of the state, the 
configuration of the alliance, the nature of the issue,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the nature of the 
movement, and the amount of knowledge transferred to the 
st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 reconstructed based on this, it 
was analyzed that 'configuration of alliance' and 'internal 
structure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transition phase of 'conflict → cooperation → 
conflict'. The "configuration of the alliance" is whether there is a 
channel within political power to capture the voices of social 
movements, and conversely, it reflects the " nature and necessity 
of politics." The 'internal structure of social movements' itself 
can be evaluated as a factor that affects the 'cooperative phase' 
as a family, but at the same time also affects the 'configuration 
of alliances'. 'The nature of the movement' was initially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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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ajor variable,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ot 
appropriate. The assumption of 'knowledge transfer' assumed as 
a variable can be a good indicator for predicting the future 
situation. Although it has not affected the transition phase of 
"conflict → cooperation → conflict", it can be predicted that it 
will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transition to "conflict → 
cooperation" in the future as the current situation of 
"Maehyang-ri Residents' organization" and "Hwaseong City" is 
"unilateral dependence" in terms of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e of the state', 'strategy of the state', and 'the 
nature of the issue', which were assumed as 'constants' in 
anticipation of not having a major impact, did not directly affect 
each transition phase of 'conflict → cooperation → conflict'. 
However, it should not be hastily concluded that the above four 
assumptions are not important factors in the phase of 'conflict 
cooperation' in general. This is becaus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issue of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targeted in this paper is a process that took place at a small 
regional level.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first pays attention to the 
'conflict situation after social movement'. In general, social 
movements or protests promoted with a goal are recognized as 
'end' the moment they achieve that goal. However, the past 
historical process often reminds us that the 'post-end situation' 
can be more important. Second, it has significance as a study of 
specific 'local political cases'. Until now, 'cas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categories by many political scientists. 
Nevertheless, compared to political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centered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field or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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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case studies on regional politics are still poor. Third, 
significant reflection points can also be found on the basic 
questions first raised through the research and analysis process, 
that is, why large-scale protests occur repeatedly even in the 
stag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why governance by law 
and institution is not desirable.

Key words: consolidation of democracy, social movement, 
institutionalization, Maehyang-ri, Peace Ecological Park, Giugni & 
Passy, conflict cooperation, configuration of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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